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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핵보유의 영구화와 핵억제담론의 심리

북한핵은 한국전쟁 기간인 1952년 12월 조선과학원 산하에 원자력

연구소가 창설된 이후로 오늘날까지 핵개발→비핵화→핵보유의 단계

를 거쳐왔음

-북한은 2012년 4월 13일 사회주의헌법의 수정보충을 통해“김일성-김정

일 헌법”을 만들고 전문에 김정일의 업적으로“핵보유국”을 명문

화 했음

-북한은“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는”차원에서 2013년 
2월12일 3차 핵실험을 했음

-북한은“핵보유국 지위의 영구화”와“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

면서, 2013년 3월 3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경제건설과 핵

무력건설을 병진”하는 노선을 공표함

- 3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이후,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4월 1일
“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대한 법령을 채택함

으로써, 국내법으로 핵보유를“영구화”하는 조치를 취함

핵보유의 영구화를 선언한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어디까지나 자위

적핵억제력”이라고 주장하지만 방어적이든 공격적이든 핵억제력은

선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핵억제력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

는, 능력, 인정, 결의를 필요로 함

-첫째 물리적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핵실험, 핵운반체 실험, 핵
탄두의 소형화와 경량화 등이 필요하리라 예상됨

-둘째 핵억제력은 억제의 대상인 상대방의 인정을 받아야 함

-셋째 핵무기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결의를 보여야 하기 때문에 핵억제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주체는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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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준의 분쟁에서 단호함을 보임으로써 핵억제력을 증명하려는

경향이 있음

북한처럼 작은 수의 핵무기를 가진 수정주의 국가는, 적이 단호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억제력이 적절하게 기능한다면 대량의 핵무기 보유

및 군비경쟁을 필요 없게 만들고 위기와 대결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북한은 저비용 고효율의 핵억제가 이루어진다면 자원을 경제로 재배

치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자평할 수

있음

-북한의 핵경제병진노선은 이 사례로 보일 수 있음

■ 북한핵에 대한 6자회담 참여국들의 시각

◦ 미국의 시각

- 2010년부터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을 선택했으며 중국의 부

상을 인정하고 있음

- ‘전략적 인내’는 북한이 핵확산만 하지 않는다면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정책이 될 수도 있음

- ‘전략적 인내’의 또 다른 측면은 미국이 북핵문제의 해결을 중국에

아웃소싱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중국의 6자회담 재개 주장에

미국이 동의할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한국의 결정에 달린 문제로

보임

- 미국의 경제위기는 미국이 북핵문제에 집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고 있으나 오바마 행정부는 북핵문제를 남겨둔 채 임기를 마치는

것을 부담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은 북핵과 관련하여, 비핵화와 비확산의 기로에 서 있는 것으

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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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시각

- 중국은 미국에 대해 서로의 핵심이익을 존중하며 협력하는 신형대

국관계를 요구하고 있으며 북핵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임

- 중국은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을 대체할 메커니즘이 없다

고 생각하고 있으며 새롭게 등장한 시진핑정부는 6자회담을 통해

동북아에서 신형대국으로서의 위치를 다지고자 함

- 중국은 북한을 결박하고 북한의 친미화를 막기 위해 기존 제도인 6

자회담을 필요로 함

- 미국의 동북아에서 재균형정책이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강화, 한

미일 삼각동맹의 고려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

에게 전략적 자산일 수밖에 없음

◦ 러시아의 시각

- 러시아는 국가체제 개혁과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주변환경 창출

차원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안정적 안보환경 구축이 매우 중

요함

- 러시아는 극동지역 개발과 함께 북한과의 양자협력을 강화하는 노

력을 기울이고 있음

- 핵문제에 관한 한 러시아도 강대국 이기주의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며 한반도 비핵화를 견지하지만, 그 방법은 북한의 점진적

변화 속에서 해결되는 것이며 충격과 압박이 아닌 정치적이고 외교

적 수단을 통해 문제해결을 추구함

- 한반도 문제에 영향력 저하를 경험한 러시아로서는 6자회담이라는

다자틀이 자국의 한반도 영향력 회복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

는 강력한 도구로 인식함

◦ 일본의 시각

- 일본은 북일관계 정상화를 중요한 외교숙제로 여기고 있으나 북핵

이라는 위협을 제거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에 봉착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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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을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위한 심리적 견인차로 활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북핵위협을 활용

하고 있음

- 포괄적으로 일본은 대북정책 및 북핵문제에 있어 역할은 한정적이

라 볼 수 있으며 미국과의 일치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북핵문제가 재부상함에 따라 남북관계는 위축되고 있음

-현 북핵문제는 과거보다 더 국제화된 양상으로 전개, 반면에 남북

한 관계는 북핵문제의 국제적 해결국면에 따라 영향을 받는 여러

종속변수 중 하나로 그 중요성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

-특히 남북한이 현재와 같은 냉랭한 관계를 지속하는 경우, 외부환

경의 변화에 따라 추후적으로 관계를 변화시켜야 하는 수동적 영역

에 놓일 가능성이 농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적극적 역할은 남북관계라는 끈을 확

보하지 못할 경우 근본적으로 불가능

-박근혜 정부의 북핵 역할은 반드시 남북관계 정상화를 통해 대북채

널을 견고하게 확보해야만 중국과 미국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적

극적으로 북핵문제에서 우리 입장 관철 가능

신뢰프로세스의 본격적 가동 모멘텀 조성

-한국은 북핵문제의 선제적 해결을 전제로 하는 대북정책의 원칙을

다소 완화하여, 외부환경의 변화 속에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위

치로 전략적 이동을 고려할 필요

-이미 국제화된 북핵문제의 해결을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로 하는 것

은 신뢰프로세스의 본격적 가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제약요인으로

작용

-따라서 정부 차원의 정치적 협상이 아닌 민간영역에서의 남북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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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개발시기 개발 수준 개발 의도 포기시기  포기 사유

리비아 70-03 농축우라늄

16kg
이스라엘 및

미국의 공격방어
2003년 미국 압박(PSI) 및

카다피 암살 공격

우크라이나
냉전

시기

ICBM 176기,
핵탄두1,240개 미-소 냉전 1994년 체제전환 및

강대국의 안전보장

남아공 70-93 핵폭탄 6개 소련 지원 앙골

라의 공격 방어
1991년

체제전환 및 외부

위협 소멸(앙골라
주둔 쿠바군 철수)

에 대해서는 보다 신축적인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향후 외부 환경

의 변화과정에서 본격적인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할 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

한국정부의 적극적 역할 모색

-북핵 이슈가 미중간 복합적 이해관계에서 다뤄지면서 한국의 존재

감 및 역할 왜소

-한미공조 활용한 대미 설득과 남북관계 이용한 대북 설득, 그리고

한중협력 통한 대중 설득이 선순환으로 결합해야 북핵문제 해결위

한 한국의 적극적 역할 가시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내건 양대 전제조건인 평화협정체결 및 불가

침선언 등은 상호 협력과 신뢰가 구축된 뒤에 가능한 것이 되기 때

문에 이에 대한 남북 간의 분명한 입장 차이를 조율하고, 관련국들

과의 공조를 여하히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북핵문제를 풀어가는 1
차적 관건

■ 국제사회의 비핵화 추진 사례 분석 및 평가

○ 핵 포기 사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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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인 도 파키스탄

핵실험 시기
1차(74.5.18)
2차(98.5.11 3회, 98.5.13 2회)  98.5.28 5회, 98.5.30 2회

개발 배경
주변국 안보위협

국제적 위상제고

주변국 안보위협

경제적 문제 해결

개발 과정
소련 및 중국지원

2차례의 핵실험

미국 및 캐나다 지원

자체 핵능력 개발

미국과의 관계
전략적 이해관계 고려 적극적

제재 자제

미국의 필요성과 이해 관계

고려 양면적 관계 형성

NPT/IAEA
가입여부

未가입 (핵보유국 지위 不可) 未가입 (핵보유국 지위 不可)

특 징

선제 핵타격 지양

‘억지’를 강조

실질적 핵보유국 인정

재래식 전력 보완

‘공세적 방어전략’ 적용
실질적 핵보유국 인정

이란 P+1(5개 상임이사국+독일)
6개월간 핵프로그램 중단 축소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 추가 건

립하지 않음

5% 이상 농축우라늄 생산 중단

(5% 미만은 생산 가능) 
20% 농축우라늄 희석

중수로 건설 중단

IAEA 등 국제기구 이란 핵시설

상시 사찰

이에 대한 대가로 서방 70억 달

러 가량 대이란 제재 해제

 (석유관련 해외자산 42억달러 동

결 해제, 자동차·석유화학 제품

수출 제재 중단, 금·귀금속 거

재 제재 중단)
이란 약속파기 경우 즉시 제재

복원

○ 인도와 파키스탄 핵개발 사례 비교

○ 이란의 핵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차단 및 대응 노력으로 13.11.24, 
이란 핵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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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한반도 그랜드 플랜”구상

 o 결론적으로 6자회담 등 기존 논의, 북한의 핵보유 포기 가능성, 미국

식 협상체계의 한계, 평화체제와 통일, 동북아 안보협력체 구성 등을

감안하면서 현실적인 비핵화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함.
   - 제네바합의, 9.19 공동성명에서 논의된 내용, 그랜드바겐에서 제

시한 내용 등을 고려하면서 ‘그랜드 플랜’을 수립관련국과 협

의 개시

 □ 그랜드 플랜의 주요 내용

  o 비핵화가 미북간 신뢰의 문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남북간 신뢰

문제, 동북아 평화 협력이 국제사회간 신뢰 조성의 문제라는 점에

서‘신뢰’를 매개로‘비핵화-신뢰프로세스-동북아 평화협력’을
한 채널로 융합

   - △기존 비핵화 채널의 모든 협의 요소와 쟁점 등을 도출하고 △
남북관계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요소, △동북아 평화협력으로

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요소 등을 모두 배열하여 일괄타결과 단

계적 조치들을 구성

   -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궁극적으로

는 비핵-평화지대 설정, 동북아 평화협력체를 목표로 전개

     * 통일문제는 남북간 첨예한 대립이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평

화체제의 최종목표를 ‘통일지향적 평화체제’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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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랜드플랜의 주요 골격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남북간 신뢰)

⇔

비핵화 구상

(북미간 신뢰)

⇔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국제사회간 신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경제공동체(경제연합)

일괄타결 및 단계적 이행

북미관계 정상화

동북아 평화경제협력체

다국간 협력안보체

남북대화 및 남북정상

회담 추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정치군사 신뢰구축

DMZ 세계평화공원 건설

‘비전 코리아’ 추진

한미/한중/한미중 대화

6자회담 재개

6자 정상선언 추진

평화체제 협상 개시

국제공조체제 유지

역내 연성이슈 협력

동북아 다자안보 대화

동북아시아 경제협력,

유라시아 경제협력

서울 프로세스 추진

□ 그랜드 플랜의 이행 방식 : 일괄타결과 단계적 조치

  o 포괄적 접근에 따라 북한 비핵화-평화체제-동북아 평화협력의 협

의 요소 들을 일괄 타결

    ⅰ) 북한 비핵화와 안전보장 문제의 동시적 교환

       - 북한 비핵화 결단과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확약

       - 북한의 핵동결-폐기(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와 미국의 안

 전보장 조치간 '동시행동' 로드맵 마련

    ⅱ) 북한 비핵화 조치에 따른 대북 경제지원

       -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행에 맞춰 대북 경제지원 추진

       - 남북경제협력, 유라시아 3각 협력 등 북방경제플랜 가동

       - 안보리 제재 조치 해제, 다국적 대북투자 및 경제지원플랜 가동 등

        * 가역 조치와 불가역 조치와의 관계성에 유의하면서 북한의 미

이행 강제수단 확보(안보리 제재조치의 단계적 이행)
    ⅲ) 비핵화-평화체제-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의 선순환적 접근

       - 비핵화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3가지 트랙이 동시병행적으로 이행

       - 북미/북일관계 정상화 등 수반

       - 9.19 공동성명 working group 사례를 참고하여 세가지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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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동하는 별도의 이행기구 마련

  o 일괄타결을 위한 주요 쟁점

   - 비핵화 트랙(기존 핵무기핵물질, 우라늄 농축 및 경수로 제공 문

제, 신고 및 검증, 사찰 방식, 북미북일관계 정상화 협상 등)
   - 남북관계 및 평화체제 트랙(주한미군 철수, 군축 등 상호위협감소

프로그램 가동 문제, 평화협정 체결 시기 및 내용 등)
   - 동북아평화협력 트랙(동북아 경제협력 사업, 다자안보대화, 서울

프로세스 추진 방안 등)

  o 단계적 이행 조치

   - 6자간 대타협(그랜드 플랜 실행 합의) 이후 북한 비핵화 조치를 3
단계로 나누어 구분하고 이에 상응한 조치를 동시이행 원칙에 입

각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3단계 이행방안 >

1단계

- 북한의 NPT 복귀, 비핵화공동성명․9.19공동성명 준수 표명, 핵

시설 가동 및 핵개발 중단, 핵실험-장거리 미사일 모라토리엄

-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불가침 및 종전선언

2단계

- 북한 핵프로그램(핵시설, 핵물질, 핵무기) 신고 및 검증가능한 폐기

- 경제지원 패키지 가동(비전코리아 프로젝트 등)

- 대북제재 완화․중단

- 북미/북일관계 정상화 협상 개시

- 평화체제 협상 개시,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

- 동북아 경제협력사업 추진, 다자안보 대화 개시

3단계

- 북핵폐기 달성

- 평화협정 체결

- 남북경제연합 구성

- 동북아 안보협력체 구성(서울 프로세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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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와의 협의 방향

  o 과거 비핵화 협상방안들이 동맹국은 물론 6자회담 당사국 사이에

서 공감대와 호응을 얻지 못했던 이유

   - 포괄적인 해법은 좋으나 그랜드플랜이 되기 위해서는 한미간 비

핵화 및 한반도 장래문제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마련한 이후, 이
를 구현하기 위한 포괄적인 추진전략(comprehensive strategy)을
중국 등 핵심 당사자들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나갈 필요

  o 따라서 그랜드플랜이 실제 협상과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유관

국간 이해관계를 사전에 조율하는 외교적 노력이 절실

   - 그랜드 플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공조와 중국의 협조, 
북한의 전향적인 수용, 여타국의 지지 등 확실히 담보되어야 함. 

  ⅰ) 한미간 협의

    - 한미간 비핵화, 북한 체제의 개혁개방 유도 방안, 평화체제 구

축,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 등에 대한 포괄적 공감대 확인

    - 이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미래, 아시아로의 회귀정책에 따른 대

중관계의 비전, 핵없는 사회 건설,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등 미국

의 핵심이익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

    - 특히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 확인과 대북 체제안전보장에 따른

북한의 장래와 연관지어 미국내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매우 중

요한 관건이 될 것임.
       * 이러한 프로세스는 한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결정될 사안인

바, 오바마 행정부내 선핵포기론, 전략적 인내론, 대북 불신파

들에 대한 설득노력이 전방위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음. 

  ⅱ) 한중간 협의

    - 중국은 비핵화를 위해 북미간 신뢰구축 및 관계정상화가 긴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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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입장인 바 비핵화-안전보장 교환방식에 대해 적극적일 가능

성

    - 다만 그랜드 플랜에 대한 북한의 수용 확보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라는 점에서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

    - 한편, 중국은 동 교환을 위한 세부이슈 확정에 있어 북한의 입

장에 동조하거나 소극적 혹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

는 바, 한-미-중 3자간 협의도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음.

  ⅲ) 5자협의 진행

    - 북한 비핵화의 핵심 당사국인 한미한중간 그랜드 플랜에 대한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일본, 러시아 등 5자 당사국간 의견일치 확

보

    - 그랜드 플랜의 수용성과 실천성을 강화하기 위해 5자협의 활성

화 필요(참여국간 철저히 조율된 조치만이 지난 북핵협상의 실패

를 피할 수 있을 것임)

  ⅳ) 대북협의 진행 및 6자회담 개최

    - 그랜드 플랜에 대한 북한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다차원적인 대

북협의 진행 필요

    - 남북접촉, 북미접촉, 남북미중 4자 접촉 등을 활성화하여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 확인 및 미국의 안전보장에 대한 확약을 통해 대

타협에 이르기 위한 초보적인 신뢰를 구축

    - 북한은 미국의 체제안전보장에 대한 불신 및 핵포기 의사를 쉽

게 포기하지 않을 것인 바, 남북한간, 북중간 대화설득 노력이 긴

요

       * 남북정상회담, 북중정상회담 등 가용한 수단을 활용, 정상차

원의 외교노력이 전개될 필요

    - 이러한 프로세스는 6자회담 개최 이전에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

하며, 6자회담에서는 이를 재확인하고 6자간 9.19 공동성명을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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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고 새로운 비핵화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6자회담 참여국간 이행조치에 대한 대합의(대타협)’을 이

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

    - 이를 토대로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체제 협상 개시를 알리는

‘6개국 정상선언’ 추진

※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대타협 : 6개국 정상선언(안)에 담길 내용

-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천명, 미국의 항구적 대북 안전보장

천명

- 비핵화 및 관계 정상화, 대북경제협력․지원에 대한 동시이행 원칙

-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개시

- 남북관계 정상화 및 남북경제공동체(경제연합) 구성

-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구성에 대한 비전

- 6자회담 정상선언을 이행할 기구 구성 등

□ 남북관계 관련 협의 방향

 < 비핵화에 상응하는 조치 >

  o 비핵화-안전보장 대타협이후 대부분의 남북관계 조치들이 비핵화

트랙에 영향을 받으며 전개될 것임.
   - 우선 남북간 대규모 경제협력과 대북지원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에 편입되는 방식으로 전개

       * 비핵화 조치에 따른 대북경제협력은 MB 정부때의‘비핵-개

  방-3000’구상을 활용할 필요

   - 5.24 조치가 북한 핵개발에 대한 penalty 성격이 많은 만큼 대규

모 경제협력 및 교역을 위해 5.24 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간 협의가 개시되어야 함.
   - 남북경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남북경제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철도도로, 에너지자원, 농업협력 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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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정상회담 추진, 남북대화체 복원 >
  o 비핵화에 대한 6자간 대타협 이전과 이후 남북정상회담을 최소한

두차례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그랜드 플랜 제시 및 비핵화 대타협을 위한 남북차원의 독자적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중간 협의에 병행하여 남북정상회담 타진

   - 비핵화 대타협 이후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경제사회문화 등 다차

원적 남북간 협의채널 복원

    o 남북기본합의서 체제를 원용,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 및 재래식 군

비통제, 군축 문제를 협의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설치

□ 비핵화-상응조치를 관장하는 별도의 기구 구성

  o 북한의 비핵화 조치 검증 및 반대급부 이행을 계획-이행-감독할

추진기구 구성

   - 특히 북한 핵폐기 과정의 검증, 경제적 반대급부 이행, 남북관계-
북미-북일관계 등 관계정상화, 평화체제 로드맵 이행, 동북아 평

화협력 구상 실현 등을 포괄하는 기구 필요

   - 가칭 ‘한반도 평화협력 기구’로서 국제기구화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각 분과기구(위원회, 사무국 등)를 두어 남북을 포함, 6자회

담 모든 참가국이 참여

   - 6자회담은 6자간 조치들을 결정하고 최종 추인하는 가운데 한반

도 평화협력 기구는 이를 집행하는 형식이 되어야 할 것임.
※ 한반도 평화-협력 기구(가칭) 역할

- 그랜드 플랜 및 6자 정상선언 이행

- 기타 6자회담 결정사항 입안 및 이행

- 분과 기구(위원회)

․비핵화 분과 : 북한 핵관련 조치 및 상응조치 감독

․평화체제 이행 분과 : 종전선언, 평화협정 협상

․한반도 인프라 개발기구 : 북한 재건프로그램 이행

․동북아 평화협력기구 : 서울 프로세스 입안 및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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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북한핵의 역사적 전개

1. 핵개발에서 핵보유로

(1) 핵개발의 기원

 한국전쟁 기간 동안인 1952년 12월 북한은 조선과학원 산하에 원자

력 연구소를 창설했음

- 1950년 11월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공산군을 격퇴하

기 위해 핵무기 사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음

-실제로 한국전쟁에서 핵무기는 사용되지 않았음

- 1955년 3월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술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음

- 1955년 4월 북한은 과학원 2차 총회에서 원자 및 핵물리학 연구소

설치를 결정했음1)

 1956년 2월 북한은 소련과 핵연구 협력협정을 체결했음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 로동신문 을 살펴보면 북한은 다른 나라

에서 벌어지는 핵실험에 반대하는 기사(예를 들어, 1956년 3월 28  
일, “일본 각계에서 미영의 핵무기 시험을 반대”, 4월 1일 “마
샬 군도 주민들 태평양에서의 미국의 핵무기 시럼을 반대”)들을

다수 게재하면서, 동시에 소련의 핵정책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

고 있었음

- 로동신문  1956년 7월 15일자에는“련합 원자핵 연구소 설치에

관한 협정”에 대한 보도가 있었음

-모스크바 근처 두브나(Dubna)에 있던 이 연구소에 파견된 북한의

1) 북핵에 관한 주요일지는, 왕선택, 북핵위기 20년 또는 60년  (서울: 선인, 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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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들이 북한 핵기술 발전과정에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1959년 9월 북한은 소련과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음

-당시 북소관계가 순조롭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대중견제

를 위해 북한과 협력을 선택한 것임

-그럼에도 원자력 협력은 지연되다, 1962년 정도부터 재개되었고,  
영변이 연구소 건설을 위한 장소로 결정되었고 이후 소련으로부터

2MW급 연구용 원자로(IRT-2000)를 도입하게 됨

-당시 소련이 북한에 핵기술을 지원한 것은, 중소분쟁의 와중에 북

한을 자신의 편으로 유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음

 1963년 8월 4일 로동신문  사설로 “미제의 핵전쟁 도발 책동을

반대해서 핵무기를 철폐하기 위하여 투쟁하자”라는 글이 등장함

-이 글은, 1963년 8월 2일 로동신문 이 보도한,“핵무기를 전면적

으로 철저히 완전히 그리고 단호히 금지하는”회의의 소집을 요구

한 중국정부의 성명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임

 1964년 10월 중국은 핵실험을 하면서, 미국의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핵실험을 했지만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

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폐기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음

-이 성명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북한의 2006년 10월 9일 1차 핵

실험에서도 반복되는 내용이었음

 1970년 11월 노동당 제5차 당대회에서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에

대한 의사를 밝힘

-김일성종합대학에 핵물리학과, 김책공업대학에 원자로공학과를 설

치했다고 함

-북한은 1974년 3월 원자력법을 제정하고, 1974년 9월 6일에는 국

제원자력기구(IAEA)에 가입하고, 1977년 7월 IAEA와의 협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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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영변 원자로를 IAEA가 사찰할 수 있게 됨

- 1970년대 중반 북한은 한국에 배치되었다고 알려진 전술핵무기에

대해 구체적 비난을 가하고 있었음

 1980년부터 북한은 자체 개발한 영변 5MW급 원자로를 가동하기 시

작했음

-북한이 자체 능력으로 핵개발을 시작한 시점임

-영변 원자로를 가동하기 전에 북한은 우라늄 탐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했다고 알려져 있음

-북한이‘화성5호, 6호’로 불리기도 하는 스커드 미사일발사를 시

작한 것도 이 시기임

 1985년 북한은 소련의 요구에 따라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

게 됨

- 1984년 5월 소련을 방문한 김일성은 소련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소련은 지원의 조건으로 북한이 NPT  
에 가입해야 한다는 요구를 한 바 있음

- 1985년 12월 북한은 소련과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경제와 전

술 지원 협약을 체결했음

- 1986년 12월 북한은 노동당 산하 군수공업부 산하에 원자력총국을

  설치하고, 정무원 산하에도 원자력공업부를 설치했다고 함

(2) 핵개발에서 비핵화로

 1989년 9월 프랑스의 상업위성(SPOT)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촬영

한 것을 공개하면서 북핵문제가 시작되었음

- 이 사진에는 북한의 5MW급 원자로는 물론 건설중인 원자로와 핵

  재처리시설이 들어 있었음

- 1988년 12월 북한과 공식접촉을 시작했던 미국은 북한에게 IAEA  
  안전협정 가입 및 사찰을 수용할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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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핵사찰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자, 북한에 대한

핵불사용을 명시하고, 주한미군 핵과 동시 사찰할 경우 IAEA 사찰
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 북핵문제가 한반도 핵문제로 전환되는 계기였음

- 1991년 9월 부시 미국 대통령 해외 전술핵무기 폐기를 선언하고,  
  10월에 주한미군 전술핵무기 전면 철수에 합의

- 1991년 11월 한미는 합동군사훈련이 팀스피리트훈련을 중단하기로

  결정함

 
 1991년 12월 김일성, 핵개발 능력도 의지도 없는 입장, 즉 비핵화

의지를 북한을 방문한 솔라즈 미국 하원의원에게 함

- 비핵화는 김일성의 유훈이라는 북한의 공식 입장과 관련하여 인용

  되는 회담임

- 북한 외교부 대변인 핵안전협정 서명을 발표하며, IAEA 사찰과 남

  북사찰의 동시 진행을 요구

- 1991년 12월 31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남북이 합의를 했고,  
비핵화공동선언의 주요내용은,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
보유·저장·배비(配備)·사용의 금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핵재처리시설 및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 금지, 비핵화의 검증을

위한 상호 사찰, 남북핵통제공동위의 구성 등이었고,  북한은 외국

핵무기의 출입과 통과조항을 고집하지 않았음

-북한은 1992년 1월 IAEA 안전조치 협정에 서명하고 5월 북한은

IAEA에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이후 IAEA의 사찰이 이루어짐

 1993년 3월 12일 북한은 NPT 탈퇴를 선언함

- 1992년 1월 미국의 아놀드 캔터와 북한의 김용순이 최초의 고위급

회담을 했지만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 1992년 9월 평양에서 열린 제8차 고위급회담에서 이른바 훈령조작

사건으로 남북관계 악화

- 1993년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재개했다는 한미의 입장에 대해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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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반발함

- IAEA가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 양의 불일치를 이유로 북한의 미

신고시설에 대한 IAEA의 특별사찰 요구하자, 북한은 이를 거부하

면서 만약 특별사찰을 강요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

함

 
 1993년 6월 11일 미국의 로버트 갈루치 국무부 차관보와 북한의 강

석주 부부장이 뉴욕에서 만난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협상이 타결됨

-북한의 NPT 탈퇴 효력이 발생하는 6월 12일 이전에 협상이 타결

되어 북한의 NPT 탈퇴는 잠정 유보 상태에 들어가게 됨

  
 남북갈등과 북미갈등으로 전쟁위기까지 진행되었지만, 1994년 미국

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 이후 북미 고위급 회담을 통해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 합의(Agreed Framework)가 이루어짐

-북한의 핵동결과 미국측이 경수로 2기를 제공하는 교환이면서, 동
시에 미국이 북한에게 핵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안전보장과

미국이 한국에게 제공하는 적극적 안전보장인 핵우산의 교환이었

다고 할 수 있음

-이 부등가 교환이 이루어진 이유는,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그 내용

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임

-경수로 제공 전까지 연간 50만 톤의 중유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

도 이 합의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임

 제네바 합의는 미국과 북한의 동상이몽의 결과로 보임

-미국은 북한의 붕괴를 생각했고, 북한은 제네바 합의 직후인 1995
년 1월부터‘선군정치’를 시작함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에 경수로를 지원하기 위해 1995년 3월 다자기

구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orean Peninsula Development Organization, 
KEDO)가 만들어졌고, 같은 해 12월 북한과 KEDO 사이에 경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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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협정이 체결되었음

- KEDO 회원국은 한국, 일본, 미국, 유럽연합, 뉴질랜드, 호주, 캐나

다, 인도네시아, 칠레, 아르헨티나, 폴란드, 체코, 우즈베키스탄 등

이었음

- KEDO는 북한문제로 인해 만들어진 최초의 다자기구였음

(3) 비핵화에서 핵보유로

 2002년 10월 미국의 대북특사가 북한을 방문하여 고농축우라늄에

의한 핵개발 의혹을 제기한 후, 북한은 2003년 1월 10일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국제원자력기구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1993년 3월 이후 두 번째로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제2차 북핵위

기가 시작됨

- NPT를 탈퇴하게 되면, NPT 3조에 규정된 핵안전조치 의무를 준수

할 필요가 없어, IAEA의 규제 및 사찰에서 벗어날 수 있음

-북한은 NPT를 핵보유국에게는 핵보유의 권리를 인정하지만 비핵

국가들에게는 핵보유를 불허하는 불평등조약으로 간주함에도, 
NPT를 근거로 NPT 밖에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보유한 것이 합법

적이라고 주장하게 됨

 2003년 1월 NPT 탈퇴를 발표한 “정부 성명”에서 북한은,“핵무기

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지만 핵무기를 만들 의사는 없으며,”자신

들의“핵활동은 오직 전력생산을 비롯한 평화적목적에 국한될것

이”고,“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는것을 조미사이에 별도의 검증을

통하여 증명해보일수도 있을것이”라 밝힌 바 있음

 그러나 북한은 2005년 2월 10일“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무기 보

유를 선언했고, 이 성명에서 북한은“부쉬행정부의 증대되는 대조선

고립압살정책에 맞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단호히 탈퇴하였고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말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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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2003년 1월부터 2005년 2월까지의 시간 동안 북한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가를 추적해 볼 필요가 있음

-북한은 이 정책전환의 이유로, 2003년 3월 미국의 이라크 침공 및

북한에 대한 미국의“핵위협”을 언급하고 있음

- 2003년 4월의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서“물리적인 억제력”,“전쟁

의 억제력”과 같은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함

- 1994년 10월에 체결된 북미 제네바합의 파기의 책임이 미국에 있

다는 2005년 12월과 2003년 10월의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 
“핵억제력”이 없었다면, “이라크와 같은 처지와 운명을 면할수

없었을것이”고, “미국의 《힘의 정책》, 《핵정책》에 대처한 물

리적억제력이 없었다면”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터졌을것이”라
는 구절들을 볼 수 있음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은 정세(situation)의 변화가 아니라

북한이 가지고 있는 성향(disposition)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2005년 9월 19일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교환한 공동

성명 이후인 같은 해 12월 북한은 다시금 북미 제네바합의 파기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면서, “핵시설을 폐기하지 않고 유지해온것은

옳은 결단이였”고, “조미기본합의문의 파기와 경수로건설의 완

전한 중단은 시간상 문제이라는데 대해 미리 내다보고 시기시기

필요한 자위적조치를 취한것이 얼마나 선견지명있는 결심이였”는
지를 말하고 있음

 북한의 정책결정자들은 자신들의 핵개발을 정세 탓으로 돌리곤 하

지만, 북한의 문헌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의 성향 때문에 핵무기를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음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은 북한의 정책결정자들의 성향을 핵무기

보유의 원인으로 해석하곤 함

-일반적으로, 적으로 간주하는 세력이 기대와 달리 긍정적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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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는 정세를 그 행동의 원인으로, 그 반대로 기대한 것처럼 부

정적 행동을 할 때는 성향 때문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즉 북한이 적인가 아니면 친구인가 또는 최소한 친구가 될 수 있

는가를 결정하는 정체성의 정치에 따라 북한의 핵보유 원인은 상

수인 성향이나 변수인 정세로 귀결될 수 있는 바, 무엇을 원인으

로 보느냐에 따라 현재적 시각에서 미래예측이 다르게 나타나게

됨

2. 비핵화에서 핵보유의 “부득불 장기화”로

(1) 6자회담과 9·19공동성명

 2002년 10월 미국의 대북특사가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이 고농축 우

라늄에 의한 핵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

된 이른바 제2차 북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 8월부터 중국의

베이징에서 6자회담이 개최됨

-북미 양자대화는 물론 3자, 4자, 5자 등의 회담이 제안이 나왔을

때, 북한은“조미접촉에서 3자회담을 거치지 말고 직방 6자회담을

개최하며 거기에서 조미쌍무회담을 진행할데 대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은 당사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하기도 함

-북한은 6자회담 기간 동안, “자위적핵억제력”이나 “세력균형”
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실제 핵실험을 하며 동북아 지역에서 힘의

균형을 추구하는 자유주의적 접근에 반하는 담론과 정책을 생산했

음

 2005년 9·19공동성명을 통해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의 합의가 이

루어졌고, 핵문제 전반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음

-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

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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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

일 내에 NPT와 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음

-제네바 합의와 같은 소극적 안전보장으로, 미국이 한반도에 핵무

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

격할 의사가 없음을 다시금 확인함

-한국은 자국 영토 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

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

수 또는 배비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고, 이 공동선언이

준수, 이행되어야 함을 재확인했음

-북한이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 북한에 경수로 제공을 논의하는 것에 동의함

 9·19공동성명 2항과 3항에서는 북미, 북일의 관계정상화와 6자의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이 약속되고 있음

-방법론으로는 공약 대 공약, 행동 매 행동의 원칙에 입각한 단계

적 방식이 합의되었음

 9·19공동성명 4항이 가장 논란이 되는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안

보협력에 관한 것임

-한반도 평화체제는 북한이 1970년대부터 주장해 온 것으로 북한은

1990년대 중반에 평화보장체계란 표현을 쓴 바 있음

-한국이 평화체제를 의제화한 것은 노태우정부 시기가 처음이고, 
그 후 정부마다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강도는 상이했음

-평화체제와 관련하여 직접 관련 당사국들의 범위를 정하는 것도

1990년대 후반 4자회담에서 보듯이 논란의 대상이었지만, 북한이

중국을 배제하고자 해도 쉽지 않은 문제이고, 결국은 남북미중의

4자회담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임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하여 동북아 다자안보협력도 논의의 대상

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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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9공동성명은 한반도 핵문제의 해법을 한반도 평화체제 및 동북

아 다자안보협력과 연계한 문건으로 평가될 수 있음

(2) 북한의 핵실험과 9·19공동성명의 붕괴

 9·19공동성명을 통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2006년 10월 북한은 1차
핵실험을 했음

-북한은 핵실험을 한 이유로, 자위적 전쟁억제력을 언급하고 있음

-이 시기만 해도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반대하고 있지 않았지만, 
핵군축과 핵폐기를 새로운 의제로 설정했음

-핵실험 직후인 2007년 1월 신년공동사설에서 북한이 핵폐기를 읽

기란 어려운 상태였고, 북한의 핵실험 이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함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BDA 사건에서 촉발된 대북 금

융제재가 해소되면서 6자는 북핵시설을 단계적으로 폐기하면 다른

국가들이 지원을 늘려가는 인센티브 방식의 2·13합의를 도출했음

- 2·13합의는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로, 주요 내용

은 북한이 60일 이내에 영변 핵시설을 폐쇄, 봉인하고, IAEA 요원

을 복귀하도록 초청하며, 사용후 연료봉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을

비롯한 핵프로그램의 목록을 여타 참가국들과 협의한다면, 북일,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양자대화를 개시하고, 중유 5만톤 상당

의 긴급 에너지 지원을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이와 더불어 한반도 비핵화, 북미관계의 정상화, 북일관계의 정상

화, 경제 및 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와 안보 메커니즘이라는 6개
의 실무그룹(working groups)을 만들기로 합의했음

 2007년 10월 4일 남북공동선언이 만들어지기 직전인 10월 3일에는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disablement)를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음

- 6자회담과 남북관계가 선순환하는 구조였음



- 11 -

-불능화는 자동차에서 엔진을 제거하는 것에 비교되는 조치였음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와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가 교

환되면서 북핵문제의 해결과 북미관계의 정상화가 종착역에 접근하

는 듯했지만, 6자회담 참여국의 국내정치적 이유로 인해 결국 9·19
공동성명의 실행은 실패로 귀결되었음

- 2009년 4월과 5월 북한은 로켓발사와 2차 핵실험으로 대응했음

- 2·13합의 당시 미국의 네오콘은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2·13합의는 언젠가는 깨질 것이라 주장한 바 있음

 2008년 12월 이후 6자회담은 중단되었고,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고 “핵억제력강화로선”으로 되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음

(3) 핵보유의 “부득불 장기화”

 북한은 권력승계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이후 6자회

담이 중단된 상태에서 2011년 7월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미국방문

으로 시작된 북미 고위급회담-미국의 표현은 'exploratory round'-을

지속하고, 2012년 2·29합의에 도달함

- “조미쌍방은 9 19공동성명리행의지를 재확인하고 평화협정이 체

결되기 전까지 정전협정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초석으

로 된다는것을 인정” 
- “미국은 조선에 24만t의 영양식품을 제공하고 추가적인 식량지원

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함”
- “미국은 대조선제재가 인민생활 등 민수분야를 겨냥하지 않는다

는것을 명백히 함”
- “6자회담이 재개되면 우리에 대한 제재해제와 경수로제공문제를

우선적으로 론의하게 될것임”
- “우리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조미고위급회담의 긍정적인 분위기

를 유지하기 위하여 결실있는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 핵시험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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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미싸일발사, 녕변우라니움농축활동을 림시 중지하고 우라니움

농출활동림시중지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허용하기로

함”

 그러나 북한이 조선통신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한 영문보도문과 미

국 국무부 대변인의 발표는 미묘한 차이가 있었음

-미국측 발표에는“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until the conclusion 
of a peace treaty)란 표현이 없음

- 6자회담이 재개되면 북한에 대한 제재의 해제와 경수로의 제공을

논의하겠다는 구절이 미국측 발표에는 없음

-미국은 북한에 대한 영양지원에서 “강도 높은 모니터링”(intensive 
monitoring)을 언급했지만 북한측 발표에는 이 부분이 없음

 미국은 2012년 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북한의 도발과 핵문제가 악

재로 작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싶었을 것이고, 북한에게는 인도적 지

원이 포함된 북미 직접대화가 미국이 김정은정권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매력적인 외교적 수단이었을 것임

-이 시점까지만 해도 김일성의‘유훈’인 비핵화는, 평화체제의 수

립과 연계되어 있기는 했지만, 북한도 동의하는 의제였음

 북한이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이 포함된 4월 12일부터 16일 사이

에 운반로켓 ‘은하-3’을 통해 지구관측위성 ‘광명성-3호’를 발

사하겠다고 하자, 미국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면 영양지원을 포함

한 북미합의가 파기될 것이라고 경고

-북한은 회담과정에서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 되는 시점에 인공위

성을 발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미국은 북한이 비공식적이지만

위성발사를 중단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 “평화적위성발사가 장거리미싸일발사 림시중지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것을 시종일관하게 주장하였다. 그 결과 2.29조미합의에는

《위성발사를 포함한 장거리미싸일발사》나 《탄도미싸일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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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용한 발사》가 아니라 《장거리미싸일발사 림시중지》로 명기된

것이”라는 것이 북한의 주장임

- 4월 13일 북한은 광명성-3호를 발사했다. 그러나 위성발사는 실패

로 돌아갔고, 북한은 실패를 공개적으로 인정했음

 북한은 4월 13일 사회주의헌법의 수정보충을 통해“김일성-김정일

헌법”을 만들고 전문에 김정일의 업적으로“핵보유국”을 명문화

했음

- 2012년 중반부터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조선반도비핵화가

요원해지고 있다”, “핵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수 없

다”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음

- 2012년 8월 31일 북한 외무성은“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조선

반도핵문제해결의 기본장애”라는 제목의 비망록--“핵문제해결을

가로막고있는 적대관념”,“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뿌리”, 
“적대시정책포기는 핵문제해결의 선결”등 세 부분으로 구성 을

통해“위성을 쏴올리는 운반로케트나 탄두를 나르는 미싸일이나

그 추진기술이 류사한것은 사실”임을 인정하면서도 미국이 다른

국가의 위성발사를 미사일발사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

면서 2 29합의의 파기가 미국의 책임이라는 주장을 전개함

-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그에 대처하여 우리의 핵무

기고가 계속 확대강화되는것”이고, 이 길로 가게 될 경우, 북한은

핵보유가“부득불 장기화”될 것이라고 주장함

-북한은 한국의 대통령선거 전이 12월 12일 위성발사를 했고, 이는

핵보유의“부득불 장기화”에 대비하는 운반체 실험이라 할 수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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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보유의 “영구화”로

(1) 핵보유 “영구화”의 법제화

 
 북한 외무성은 2013년 1월 14일 김정은정권 외교정책의 기조가 될

수도 있는 비망록을 발표했고, 이 비망록에서 북한은 비핵화 또는

비핵지대화를 생략된 채 유엔군사령부의 해체와 평화협정을 연계함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으로 회귀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에서 적과 위

협을 만들 필요가 있고, 그 적과 위협은 북한일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음

- “《유엔군사령부》를 즉시 해체하는가 마는가 하는것은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유지하는가 마는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평

화와 안정을 원하는가 아니면 랭전의 부활을 꾀하는가를 가늠할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으로 될것이”라는 주장임

 2013년 1월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대북제재 결의 2087호를 채택하자, 그 다음 날인 23일 북한 외

무성은 인공위성 발사가“보편적인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임

을 주장하며,“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에는 조선반도비핵화도

불가능하다는 최종결론”에 도달했고,“6자회담 9 19공동성명은 사

멸되고 조선반도비핵화는 종말”을 고했다는 성명을 발표함

-북한은“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는”차원에서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했음

-북한은 핵실험 이후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통해 핵무기의“소형

화, 경량화, 다종화”를 이루었다고 주장함

 북한은“핵보유국 지위의 영구화”와“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

면서, 3월 3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을 병진”하는 노선을 공표함

-김정은은, “새로운 병진로선은 국방비를 늘이지 않고도 적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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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으로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

상에 큰 힘을 돌릴수 있게” 한다고 주장함

-김일성이“196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력

사상 처음으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을 내

놓으시고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낫과 망치를!》이라는

혁명적구호를 제시”했으며, 김일성이“병진로선을 천명하시고 자

립적민족경제와 함께 자위적국방력을 마련해주시였기에 우리는 여

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지는 대동란속에서도 끄떡없이 혁

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할수 있었”다는 방식으로 병진노선을

역사를 통해 정당화함

-그러나 김일성은 병진노선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고, 예를 들어

“정세나 당사업방법 같은 문제는 리론적으로 잘 분석하고 전개하

면 되지만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것은 그 결과가 물

질적성과로 나타나야 하는 사업이기때문에 여기에는 복잡하고 어

려운 문제들이 적지 않”다고 말한 바도 있음

 3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이후,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4월 1일
“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대한 법령을 채택함

으로써, 국내법으로 핵보유를“영구화”하는 조치를 취함

-주요 내용은,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

의 지속적으로 가증되는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에 대처하여 부득이하

게 갖추게 된 정당한 방위수단이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 핵무력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

략과 공격을 억제,격퇴하고 침략의 본거지들에 대한 섬멸적인 보복

타격을 가하는데 복무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가증

되는 적대세력의 침략과 공격위험의 엄중성에 대비하여 핵억제력과

핵보복타격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운

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는 적대적인 다른 핵보

유국이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거나 공격하는 경우 그를 격퇴하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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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타격을 가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최종명령에 의하

여서만 사용할수 있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

로 위협하지 않는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의 안

전한 보관관리,핵시험의 안정성보장과 관련한 규정들을 엄격히 준수

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나 그 기술,무기급핵

물질이 비법적으로 루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담보하기 위한 보관관리

체계와 질서를 세운다”;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적대적인

핵보유국들과의 적대관계가 해소되는데 따라 호상 존중과 평등의 원

칙에서 핵전파방지와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협조한다”;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전쟁위험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핵군비

경쟁을 반대하고 핵군축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등임

-핵보유를 영구화하지만, 핵확산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

이라 할 수 있음

 2013년 5월 22일 김정은의 측근인 최룡해(崔龍海) 총정치국장이 김

정은의 특사로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에게 6자회담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 6자회담의 재개를 요구하고 있음

- 2013년에 들어서 핵억제력의 능력과 결의를 보여준 북한으로서는

대화가 재개된다면, 재개 자체를 핵억제력의 인정으로 생각할 가

능성이 있음

-김정은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관철하는데 유리

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대외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가야” 한
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지만, 유엔제재에도 불구하고“대외무

역을 다각화, 다양화”해야 한다는 당위적 진술과 지하자원을 개

발하여 자금문제를 해결하자는 정도임

-북한은 6자회담을 핵무기에 대한 최소한의 묵인을 위한 장으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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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에게 필요한 대외경제관계의 확대를 위한

계기로 생각하고 있음

 최룡해의 방중 직후인 6월 7일-8일 미국에서 개최된 미중정상회담

에서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의 핵국가 불인정 및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식적 합의에 대해 미중이 동의했음

-그러나 미국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를 요구했다면 중국은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제의했고, 미국은 북한의 병진노선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지만 중국은 병진노선을 언급하지 않았

음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대북정책의 3원칙을 바꾸지 않았음2)

 미중정상회담 이후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중

국이 주도적 역할을 표명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음

-북한은 6월 16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중대담화의 형태로 북미 고위

급회담을 제안하면서, 핵군축과 평화체제를 연계하는 의제설정을

했지만, 미국의 반응은 북한이 유엔 결의안 및 비핵화에 관한 국

제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었음

-미중정상회담 이후 북중, 미중, 한중, 한미일 전략대화가 진행된

바 있지만,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북한의 선조치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북한은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의 재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미일

은 2·29조치를 넘어서는 선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임

 중국이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이 연내에 재개되지 못함으로써, 미국에게 신

형대국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중국의 위상에 손실이 발생했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임

2) EAI 안보넷. 2013. “미중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대북공진독트린과 한중정상회담의 과제.” EAI 논평 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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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보유의 영구화와 핵억제담론의 심리

 핵보유의 영구화를 선언한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어디까지나 자

위적핵억제력”이라고 주장하고, 스스로 핵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억제력 확보의 시작이기는 하지만, 방어적이든 공격

적이든 핵억제력은 선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핵억제력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능력, 인정, 결의를 필요로 함

-첫째 물리적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핵실험, 핵운반체 실험, 핵
탄두의 소형화와 경량화 등이 필요하리라 예상됨

-둘째 핵억제력은 억제의 대상인 상대방의 인정을 받아야 함

-셋째 핵무기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결의를 보여야 하기 때문에 핵억제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주체는

낮은 수준의 분쟁에서 단호함을 보임으로써 핵억제력을 증명하려

는 경향이 있음

 특히 북한처럼 작은 수의 핵무기를 가진 수정주의 국가는, 적이 단

호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억제력이 적절하게 기능한다면 대량의 핵

무기 보유 및 군비경쟁을 필요 없게 만들고 위기와 대결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더불어 북한과 같이 작은 수의 핵무기를 가진 국가는 저비용 고효

율의 핵억제가 이루어진다면 자원을 경제로 재배치할 수 있기 때문

에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자평할 수 있음

-북한의 핵경제병진노선은 이 사례로 보일 수도 있음

 그러나 작은 수의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의 억제의 대상에게는 제거

의 유혹을 느끼게 하고, 작은 수의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그 숫자

가 주는 잠재적 취약성 때문에 그 무기를 사용하거나 또는 포기하

려 할 수 있음

-이것은 작은 숫자의 핵무기를 가질 때의 핵억제력의 역설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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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북한핵에 대한 6자회담 참여국들의 시각

1. 미국의 시각: 비확산인가 비핵화인가

(1) 미국과 1차 북핵위기

 미국에게 북핵문제는 단극시대 미국패권전략의 핵심적 과제였음

-냉전기 미국과 소련은 각기 진영 내에서 핵무기체제를 위계적으로

통제하고, 이에 대한 상호이해와 협력의 비확산체제를 유지하였음

-냉전의 종언으로 미국은 새로이 전 지구적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핵무기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음

- 1차 걸프전쟁은 냉전의 종언을 상징하는 동시에 1차 북핵위기의

직접적 배경이었고, 이 전쟁을 계기로 이라크의 핵개발에 대한

IAEA의 사찰이 불충분했음을 드러나면서, IAEA의 신뢰성이 손상

되었고, 이를 배경으로 국제원자력기구의 북한에 대한 특별사찰

요구가 나타나게 되었음

-전 지구적 차원에서 새로운 핵통제체제를 수립하려는 미국의 노력

은 1995년 비확산조약(NPT)의 영구화로 결실을 맺었음

- 1차 북핵 위기는 냉전의 종언을 배경으로 한 북한의 체제 보존 노

력과 미국의 새로운 군사적 패권 수립 의도가 충돌하면서 빚어진

것이고, 1994년 북미의 제네바합의로 잠정적인 봉합에 이르렀음

(2) 미국과 2차 북핵위기

 2차 북핵 위기는 미국의 대테러전쟁을 배경으로, 부시정부의 대테

러전쟁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면서 제네바합의의 틀을 깨어

지고 북한의 고농축우라늄에 의한 핵개발 문제로 2차 북핵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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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함

 미중의 군사적 대립은 협력으로, 혹은 미국이 대테러전쟁에 집중하

면서 중국의 부상에 대한 군사적 경계를 소홀히 하는 새로운 단계

로 진입하면서, 미국은 중국을 이해상관자(stake-holder)로 인정, 포
섭, 통제를 시도함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그 사례로, 중국의 주도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틀이 만들어짐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을 미국의 시각에서 본다면, 미국이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지 않고, 그리고 더 넓은 틀에서는 중국이

미국에 협력하여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하자 이것에 대한 반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음

 결국 9·19공동성명, 2·13합의, 10·3합의 등이 실행되지 못했고, 
이는 부분적으로는 이 합의들에 반대하는 미국의 국내정치세력 때

문이기도 했음

(3) 미국과 3차 북핵위기

 2008년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은 탈냉전기 세계질서 전환의 결정적

계기였고, 이른바 G-2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것이었음

- 2009년부터 시작된 미중의 경제대화가 새로운 양국관계의 도래를

상징하는 것이었음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은 한국의 이명박정부가 대북 강압정책을

실시하고, 미국 오바마정부가 경제회복과 아프간전쟁 수습의 늪에

빠져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전혀 진척시키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생

한 사건임

-중국의 제재 동참으로 북중관계를 악화시킨 사건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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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에는 천안함사건과 연평도포격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미동맹과 북중동맹이 대립하기도 했음

 2010년 후반부터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을 선택했음

- 2011년 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새로이 인정

하면서, 예를 들어 중국은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이 아니다, 
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한반도 안정에 대한 양국의 공통 이

해를 확인했음

- 2011년 5월 9-19일 미, 중 전략 경제대화에서는 기존의 경제대화

에 전략대화가 추가되었고, 이 역시 중국의 부상을 반영하는 제도

적 변화라고 할 수 있음

-북핵문제는 2012년 5월 3-4일 제4차 미, 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이

란의 핵문제, 시리아, 수단정세와 함께 전략대화의 의제로 채택되

었음

(4)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2013년 4월 하원 청문회에서 과거와 같이

비핵화를 의제화하지 않고 경제적 지원을 하는 방식은 없을 것이라

말함

-그러나 전략적 인내는 북한이 핵확산만 하지 않는다면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정책이 될 수도 있음

 2013년 6월 8일 미중정상회담 이후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 톰 도닐런의 브리핑에서 볼 수 있듯이, 두 국가는 북한이 비

핵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음

-어느 국가도 북한을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미국과 중국

은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깊은 공동협조와 대화를 함께 경주할

것임. 
-오바마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미국은 북한의 현재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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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미국 자신과 미국의 동맹을 지키기 위한 단계를 밟을 예

정이라고 강조하였음. 양 국은 북한의 핵 확산 능력을 저지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는 북한의 경제적인 발전 목표와 양

립할 수 없다는 두 가지 압박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강조하였음

 전략적 인내의 또 다른 측면은 미국이 북핵문제의 해결을 중국에

아웃소싱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함

-따라서 중국의 6자회담 재개 주장에 미국이 동의할 가능성도 있으

나, 이는 한국의 결정에 달린 문제로 보임

(5) 미국의 국내정치와 6자회담

 미국의 경제위기는 미국이 북핵문제에 집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

는 요인임

-미국의 경제위기로 북핵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더욱

제고되고 있는 상황임

 2013년 10월 미일대화가 끝난 직후, 미국의 케리 국무장관은 북한

이 비핵화한다면 불가침 조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

음

-만약 북한이 2·29합의로 돌아가거나 또는 NPT 복귀와 같은 결단

을 내린다면 미국도 6자회담 재개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오바마 행정부도 북핵문제를 남겨둔 채 임기를 마치는 것을 부담으

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음

-특히 아시아로의 복귀 이후 한미, 미일동맹의 강화라는 세력균형

정책을 구사하고 있고 북한의 핵억제력은 미국의 동북아정책에 유

용한 명분이 되지만, 미국은 북한의 핵확산 및 친중화(親中化)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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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손실이라 생각할 것임

 2013년 11월 20일 국가안보보좌관 수잔 라이스는 미국의 재균형정

책과 신형대국관계(a new model of major power relations)로 설정된

미중관계에 대해 언급하면서 북핵을 첫 번째 의제로 언급한 바 있

음

-재균형정책의 핵심으로 지역 내에서의 동맹강화를 언급했고, 그
순서는 일본, 한국, 호주, 태국, 필리핀이었고, 동맹들 사이의 삼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

-북핵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임을 강조함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특히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에

대해 압박을 가할 것임을 표명함

-동맹의 강화 및 제재를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밝힘

-그러나 6자회담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3)

 미국은 북핵과 관련하여, 비핵화인가 비확산인가의 기로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임

  

2. 중국의 시각: 신형대국관계의 실험장으로서 6자회담

(1) 중국의 6자회담에 대한 평가

 중국은 미국에 대해 서로의 핵심이익을 존중하며 협력하는 신형대

국관계를 요구하고 있음

-중국이 제시하는 핵심이익은, 첫째 국가 기본제도 유지와 국가의

안전보호, 둘째 국가주권과 영토수호, 셋째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3) Remarks As Prepared for Delivery by National Security Advisor Susan E. Rice. At Georgetown 

University, Gaston Hall Washington D.C. Wednesday November 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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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임4)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에서 북핵은 가장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

임

-중국의 북핵에 대한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

정,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라 할 수 있음

-북핵불용과 한반도 비핵화가 외교관계에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

지만 사실 상당한 차이가 있는 표현임

 중국은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을 대체할 메커니즘이 없다

고 생각하고 있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최대의 수혜자는 강대국으로 부

상하는 중국이었음

- 6자회담은 미국의 아시아로의 복귀와 일본의 우경화를 견제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새롭게 등장한 시진핑정부는 6자회담을 통해 동북아에서 신형대국

으로서의 위치를 다지고자 함

- 2013년 10월 APEC에서 시진핑주석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반대

하고 북한에 대한 유엔제재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그러나 최근 방공식별구역 설정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일방적

외교행태도 나타나고 있음

-중국은 공산당 18기 3중전회에서 중국판 국가안보회의(NSC)라 할

수 있는 국가안전위원회 설립을 결정한 바 있음

(2) 북중관계의 재구조화와 6자회담

 사실상 동북아질서 재편을 위한‘베이징 프로세스’인 6자회담 의

장국가 중국도 동북아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북한을 결박하

4) 하영선 편, 2020 한국외교 10대과제: 복합과 공진  (서울: EAI.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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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북한의 친미화(親美化)를 막기 위해 기존 제도인 6자회담을 필요

로 함

-미국의 동북아에서 재균형정책이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강화, 한
미일 삼각협력의 고려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중

국에게 전략적 자산일 수밖에 없음

 현재의 동북아 국면에서 북한과 중국의 이해관계는 일치하는 측면

이 있음

-문제는 중국이 북중, 미중, 한중 협상을 통해 북한을 6자회담에 불

러낼 수 있는 조건을 도출할 수 있는가의 여부임

 2013년 후반에 중국은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

별대표가 미국, 북한, 한국 등과 접촉하면서 6자회담 재개를 자신했

지만, 결국은 2013년에 6자회담의 재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임

-신형대국으로서 중국외교의 실패로 기록될 수 있음

-북한에 중국의 영향력이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함

 중국이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하여 중재안이자 본 협상의 의제로 제

시했다고 알려진 내용은, 첫째 6자회담 참가국의 회담재개 동의와

9·19공동성명에 따른 의무이행, 둘째 한반도 비핵화 실현, 셋째 비

핵화 과정에서 북한의 관심사항 해결, 넷째 한국, 미국, 일본과 북한

의 관계개선 및 북한체제를 전복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 다
섯째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노력, 여섯째 행동 대 행동 원칙

의 유지와 5개 실무그룹 회담의 가동, 일곱째 6개국 협의의 정례화

등이었음

-결국 한미일이 이 중재안을 수용할지 여부가 6자회담 재개의 관건임

-한국의 6자회담에 입장이 중요한 시점이고 한국이 6자회담과 관련

하여 어떤 전제조건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6자회담 재개가 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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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무엇보다도 한국과 중국이 전임 정부와 달리 북한의 미래

및 동북아질서의 재편과 관련하여 생각을 공유할 수 있을 때, 6자
회담은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5)

3. 러시아의 시각: 신동방정책과 6자회담

(1) 신동방정책

‘강한 러시아’를 위한 국가체제 개혁과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주변환경 창출차원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안정적 안보환경 구

축이 매우 중요함

-미중이 각축하는 동북아 패권구도가 고착되는 것을 경계하고, 신
동방정책으로 입지 회복을 시도하고 있음

-중국이 동북진흥전략의 명목으로 북한의 협력고리를 강화하자, 러
시아 극동지역 개발로 맞불을 놓으면서 북한과의 양자협력을 강화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최근의 공세적인 남북러 삼각협력의 추진은 북러 양자협력을 보완

하기 위한 러시아의 전략적 접근임

 신동방정책의 성패는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회복 및 강화와 맞물려

있음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 패권경쟁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

한 매개로 북한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동

북아에서 영향력 회복의 바로미터는 북한 및 북핵문제에 대한 영

향력 확보라고 생각하고 있음

-일찍이 90년대 초 체제전환기 이래 대북한 정책에 대한 전략적 판

단 미스로 인해, 북한을 중국의 구심력에 빼앗겼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따라서 북한에 대한 전략적 협력을 토대로 영향력을 회복하

5) 이희옥. 2012. “이명박 정부의 대중국정책 평가.” 한반도 포커스 , 3·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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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대한반도 정책의 지렛대로 삼고자 함

-따라서 러시아가 어렵사리 회복한 북한과의 끈을 섣부른 서방과의

공조정책 속에서 함몰되는 것을 경계함

 냉전시기 세계질서의 균형자였던 자신들의 가장 큰 자산을 다자기

구의 구축과 활용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음

-이에 따라 6자회담의 지속과 이를 항구적 다자기구화하고자 하는

러시아의 의지가 존재하고, 이는 6자회담 내‘동북아 평화안보메

커니즘 실무그룹’의장국으로 결과됨

 러시아의 대한반반도 정책에서,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긍정적”(neutrally positive)이라는 입장으로 표현됨

-동북아와 한반도가 미중 양강구도로 고착되는 경향에, 통일한국이

러시아의 이해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역내 질서의 재균형화는 러시

아의 이해에 부합됨

-한반도 통일이 러시아의 동부지역의 안정적 환경을 창출하고 러시

아 극동개발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2) 북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기본 인식

 핵문제에 관한한 러시아도 강대국 이기주의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

방침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로의 진전이 NPT 체제를 위협하는 것은 러

시아의 국익에도 결코 이롭지 않음

-세계 2위 핵전력을 보유한 러시아가 핵도미노 현상으로 자국의 국

제적 핵지위가 저하되는 것을 용납치 않는 것임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를 견지하지만, 그 방법은 북한의 점진적

변화속에서 해결되는 것임. 충격과 압박이 아닌 정치적이고 외교

적 수단을 통한 문제해결을 추구함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난 구소련 비핵화라는 결실을 이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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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공조하의“협력적 위협감축 프로그램(CTR)” 방식을 원용

한 방식을 고려함

-중국이 2013년 12월 구소련 연방의 국가였던 우크라이나에 핵우산

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건이 향후 중러관계와 러시아의 핵정책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6자회담 초기 참가 여부가 불투명할 정도로 한반도문제에 영향력

저하를 경험한 러시아로서는 6자회담이라는 다자틀이 자국의 한반

도 영향력 회복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인식함

-장기적으로 6자회담을 동북아 다자안보 기구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러시아의 전략적 지향점임

 한러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북핵에 대한 푸틴의 인식은 상술한 러시

아의 대한반도정책 및 대북핵 기본노선의 틀을 벗어나지 않은 것임

-한국정부는 북핵 불용에 의미를 둔 반면, 러시아는 원론적 입장을

천명하며 6자회담 조속한 재개에 방점을 둠

-푸틴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측의 바람과는 달리‘북핵 불용’등의

구체적인 언급없이 '한반도 문제'라는 포괄적 표현으로 대치함

-그러나, 한러정상 공동성명 최종 합의문에는“양측은 국제사회의

요구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반하는 평양의 독자적인 핵·미
사일 능력 구축 노선을 용인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라고 표현함

으로써 한국의 입장에 완곡히 동의하는 것으로 마무리함

4. 일본의 시각: 북한의 위협과 관계정상화의 이중주

(1) 정상화와 위협의 공존

 일본의 외교테이블에는 전후의 최대 외교숙제의 하나로 북일정상화

라는 과제가 놓여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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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일본은 북일정상화를 위한 시동을 건바 있으나, 납치문제

와 북핵문제로 인해 좌초된바 있음

 한편, 일본은 중일갈등 속에서 북핵이라는 위협을 제거해야 하는 이

중적 과제에 봉착해 있음

-북핵을 일본의 이른바 보통국가화를 위한 심리적 견인차로 활용하

고 있고, 최근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북핵위

협을 활용하고 있음

- 2013년 10월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미국은 일본의 집단

적 자위권을 환영한다는 발언을 했음

-중일갈등 속에서 일본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일본판 NSC인 국가안

전보장위원회 설치를 결정한 바 있음

(2) 일본의 북핵 인식과 전략

 포괄적으로 일본은 대북정책 및 북핵문제에 있어 미국과의 일치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지난 2013년 2월 제3차 북핵실험때, 아베정권은 한미공조를 통한

강력한 제재를 요구한 바 있음

-그러나 북한에 대한 압박ㆍ제재와 납치문제 해결은 상반된 방향성

으로 인해 일본의 딜레마임

 북핵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역할은 한정적이라 볼 수 있겠음

-사실, 북한은 핵문제의 본질이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이라고 보

고, 미일동맹의 하위축인 일본과의 협상은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치부해 왔음

-근래, 2013년 8월 22일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의 만남, 11월 6일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의 회동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의 대북

핵전략의 행동반경은 한미일 삼각축 범위내로 제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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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한 북일접촉이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

서 북핵과 관계없이 북일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이지마 이사오(飯島勳) 내각관방참여가 2013년 6월 북한을 방문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의장 등을 만난 바 있고, 중국의 베이징

에서도 북한 관계자와 접촉을 하고 있음

- 2002년 고이즈미 총리의 북한방문 및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처럼 아

베정권도 북일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음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는 한 방법으로 북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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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1. 동력회복을 요하는 북핵문제

1) 북핵 문제의 특성

 악순환 구조의 반복 
-도발→위기고조→일괄타결→합의파기 구조의 반복

 북·미간 적대감 심화

-북핵문제의 장기화에 따른 미북간 극단적인 불신 및 근본적인 이

해관계의 충돌로 적대감 심화

-미국은 북핵시설과 능력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해체(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추

구하는 반면,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중단의 가시적 조치로

평화협정 및 불가침선언, 그리고 핵포기 대가로 경제적 보상을 요

구

 합의의 구속력 한계

-기존 합의의 명확한 이행 보장장치의 부재에 따른 태생적이며 구

조적인 모순 내재

-북미간 상호 신뢰 취약에 따른 합의의 실질적 이행 불가능

 미중간 이해관계의 첨예한 접점

-미국은 북핵문제를 미국의 한반도동아시아 안보문제이자 세계 핵

질서 유지를 통한 미국의 패권지속에 절대적 해결문제로 인식

-중국은 북핵문제가 동북아 질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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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전략과 한반도 문제 개입을 정

당화는 하는 등 자국의 이익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

2)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국제정세의 변화

 북한의 핵보유국가 지위 추구

-헌법수정(2012.4.13.)을 통해 헌법 전문에 핵보유 지위 명시 및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을
국가전략으로 채택(2013.3.31)

- 3차례의 핵실험을 통한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및 투발

수단으로서 미사일 개발 통한 사정거리 확대 도모 등 핵능력의 고

도화 추구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정세의 변화

-총 3차례의 핵실험(1차 핵실험: 2006.10.9, 2차 핵실험: 2009.5.26, 3
차 핵실험: 2013.2.12.)에 따른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 안보정세의

급격한 변화

-북한의 2차 핵실험 전후 한반도와 동북아지역 안보정세가 급격하

게 변화

-미중관계를 중심으로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로 인해 북핵문제가

미국과 북한의 관계에서 중국이 개입된 보다 복잡한 게임 양상으

로 전개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동북아지역 안보환경 변화를 유인한 것이기

보다 오히려 이를 반영한 전략적 행동

-존 케리 미 국무장관 동북아 순방 이후 대화론 제기 및 주변국 정

상대화 및 주요인사 방문으로 진정 국면 진입

-조건없는 6자회담 재개 주장과 북한의 비핵화 선조치 주장 사이에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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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핵문제의 쟁점과 새로운 접근

1) 북핵문제의 쟁점

‘비핵화’대(對)‘체제안전보장’
-북한의 협상목표를 평화협정 체결 및 북한에 대한 주변국가들의

불가침 선언 등으로 설정, 양대 조건이 실현되면 현존하는 핵무기

와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수 있다는 입장

-미국은 협상목표로“완전한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

기(CVID)”를 추구, 따라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명백한 천명이

이뤄져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

 해법에 관한 근본적 입장차이

-북한은 핵문제의 해법을‘핵동결’과‘보상’을 맞바꾸는 출구론

적 입장에서‘동시행동’의 원칙 고수

-미국은 입구론적 입장에서‘핵포기’와‘보상’을‘순차행동’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주장하는‘동시행동’이나‘순차행

동’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일괄타결’이 보다 바람직하다

는 입장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존재 여부

-북한은 UEP 프로그램의 존재를 부인

-미국과 한국, 일본은 UEP 프로그램의 존재를 확신하고 있으며, 따
라서 UEP 프로그램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UEP 프로그램의 존재가 확인된 바 없지만

만일 UEP 프로그램이 있다면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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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전략

■ 미국의 전략

 북한체제의 근본적 변화 유도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의 전제조건인 평화협정 체결 및 불가침선

언은 결국 한국과 일본 등에 배치한 미군의 주둔목적 재설정 및

동북아 역내 다자간 지역안보체제 확립을 의미

-따라서 북핵 폐기가 전제되어야 경제에너지 제공, 미북 및 북일

수교, 한반도평화체제 수립 등 과감하고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

추구 고려

 동북아 지역 차원에서 체제 안정 보장

-주도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동북아다자안보체제’로 확

대 발전 추구

-미일관계를 중심으로 한국, 대만, 아세안 등과 함께 중국을 포위 내

지 봉쇄하면서 중국의 패권 추구 견제

 북핵문제를 통해 “핵없는 세계” 구현

-북핵 확산 방지는 곧 NPT체제의 강화를 의미, 이는 곧 전지구적

인 핵확산방지구상 강화 및 핵보유국의 핵무기 감축을 통한

“핵없는 세계” 구현의 필수적 요건

-최근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로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압박할 수 있

는 명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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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전략

 북핵문제와 북한문제의 분리

-북한의 핵무장이 대북협상용을 넘어 한국, 일본의 연쇄적 핵무장

우려

-북한에 대한 압박과 고립은 한반도 및 동북아 질서의 불안정 심화

초래

-따라서 북핵문제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 평화적 해결 도모하고, 북
한과의 관계 강화도 지속하여 아시아 역내 및 대북영향력 증대 추

구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 방지 및 안정성 유지

-북한의 도발행동은 미국이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전략과 한

반도 문제 개입을 정당화시켜주는 결과 초래

-한반도 문제의 안정적 관리 통해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를 주도, 중
장기적으로 중국식 안보협의체를 구축

-북한의 전략적 효용성이 존재하는 북한체제 존속 통한 한반도 정

세 안정

3)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한반도 위기고조와 진정

 북한의 핵보유국가 지위 추구와 한반도 위기 상황 악화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3차 핵실험으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상황이

북한과 한국, 미국간의 치킨게임 양상을 보이며 급격하게 악화

-북한은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대남위협을 통한 남북관계의

주도권 확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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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간 한반도 안정적 관리 모색

- 3차 핵실험 이후 한국의 안보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한미간 전시

작전권 재연기 협의 등 한미동맹의 강화 움직임

-북한의 핵추구에 대응한 한국의 안보확실성 추구는 궁극적으로 안

보딜레마의 긴장관계로 확산 초래

-심화된 한반도 위기에 대한 안정적 관리 실패시 더 큰 비용과 부

작용 초래할 것이라는데 미중간 이해관계 일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합의 도출 필요

- ‘9.19 공동성명(2005)’과‘2.13 합의(2007)’는‘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동결→폐쇄→불능화→폐기’라는 핵폐기의 행동 로드맵

을 설정했다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합의 이행에 대한 행위자간 상

호불신으로 갈등 노정

- 2.13 합의 이후 플루토늄 외에 농축우라늄 이슈가 새롭게 제기되

었고 미사일 발사 능력이 향상되는 등 북한의 핵능력에 관한 변화

된 상황 등을 반영한 새로운 합의가 필요

- 3차 핵실험에 따른 냉각기 이후 지난 2013년 9월 미중간 접촉, 6
자회담 핵심당사국인 한-미-중 수석대표 연쇄회동, 베를린과 런던

등에서 열린 반민반관 대화(1.5트랙)에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 참여

용의 입장 개진 등 활발한 북핵 관련 대화 재개 움직임

-북한은 조건없는 대화 재개를 주장하는 반면 한국과 미국은“북한

의 진정성 있는 행동”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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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자회담의 의제 논란과 관련국의 입장

1) 회담 개최 논란과 방향성 모색

 비핵화 선조치 요구 대(對) 회담 재개 우선

-회담 재개 위한 조건을 다는 것은 비현실적

-회담의 형식을 다양화해서 북핵해결을 위한 다면적 접근 필요

-굳이 6자회담이라는 형식에만 매몰되지 말고 이와 병행해서 북미

양자담판, 남북 핵회담, 한미중 전략대화, 북미중 대화 등 양자, 
삼자, 6자 등 다양한 회담 방식을 유연하게 활용할 필요

 회담 의제 설정을 둘러싼 입장차

-북한은 비핵화 문제 외에도 한반도 평화체제, 대북 제재 해제, 우
주의 평화적 이용 등 모든 아젠다를 회담 테이블에 올려 놓겠다는

입장

-미국과 한국은 비핵화 조치와 동시성 확보를 의제의 최우선 순위

로 다루겠다는 입장

-하지만 북한이 실질적 핵보유 능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회담 처음

부터 비핵화만을 의제로 고집할 경우, 회담 자체가 성사되지 못할

우려

-비핵화 의제를 포기하지 않되, 회담의 실질적 의제로는 쌍방의 관

심사를 포괄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

-궁극적으로 향후 열릴 6자회담이 북핵검증을 통해 상호불신을 제

거해 나가고 합의와 약속의 이행이라는 로드맵의 구체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장(場)이 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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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국 입장

■ 한국미국일본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차단위해‘UEP미사일 문제’에 집중

-한미일은 북한이‘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어기고 핵개발을 지

속하고 있다며 회담 재개에 앞서 북한이 핵개발프로그램을 포기하

겠다는 선언과 함께 구체적인 핵 포기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

-즉,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유예하고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

등 핵분열 물질 개발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등의 구체적 조치가 선행

되어야 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는 입장

■ 북한

‘경제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관철 추구

-북한은‘9.19 공동성명’을 약속한 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미국

이라고 비난

-동시에 이를 그간 핵개발의 명분으로 삼아왔으며, 6자회담 재개는

미국이나 한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핵 폐기는 결코 전제조건이 될

수 없으며, 조건 없는 회담의 재개가 우선이라는 점을 고수

■ 중국

‘7개항 중재안’제시 통한 책임적 역할 부각

-중국은‘우선 조속한 회담 재개’를 주장하며 7개항의 중재안 제

시하는 등 책임적 역할 부각

-북핵문제의 방치가 자국의 이익에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기본인식

반영

*다만, 7개항 중재안은 비핵화 선조치를 요구하는 한미일의 입장과

는 일정한 온도차 존재, 추가적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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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립자적 입장 고수

- ‘조속한 6자회담 재개’를 강조하는 동시에 회담 재개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제거되어야 한다는 입장

-즉, 러시아는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전제조건에도 반

대하며, 북한도 회담 재개에 어떤 전제나 요구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

4. 남북관계 정상화 필요성

■ 북핵문제와 한국의 역할

 북핵문제의 재부상에 따른 남북관계의 위축

-현 북핵문제는 과거보다 더 국제화된 양상으로 전개, 반면에 남북

한관계는 북핵문제의 국제적 해결국면에 따라 영향을 받는 여러

종속변수 중 하나로 그 중요성이 축소되고 상황

-특히 남북한이 현재와 같은 냉랭한 관계를 지속하는 경우, 외부환

경의 변화에 따라 추후적으로 관계를 변화시켜야 하는 수동적 영

역에 놓일 가능성이 농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적극적 역할은 남북관계라는 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근본적으로 불가능

- 2005년 6.17 면담을 통해 한국이 대북 설득에 성공했고 이를 계기

로 7월 6자회담 재개가 이뤄졌고 결국은 9.19 공동성명이 도출될

수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 이를 시사

-박근혜 정부의 북핵 역할은 반드시 남북관계 정상화를 통해 대북

채널을 견고하게 확보해야만 중국과 미국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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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북핵문제에서 우리 입장 관철 가능

 신뢰프로세스의 본격적 가동 모멘텀 조성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북핵문제의 선제적 해결을 전제로 하는 대

북정책의 원칙을 다소 완화하여, 외부환경의 변화 속에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위치로 전략적 이동을 고려할 필요

-이미 국제 문제화된 북핵문제의 해결을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로

하는 것은 신뢰프로세스의 본격적 가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제약요

인으로 작용

-따라서 정부 차원의 정치적 협상이 아닌 민간영역에서의 남북교류

에 대해서는 보다 신축적인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향후 외부 환경

의 변화과정에서 본격적인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할 단서를 확보하

는 것이 필요

 한국정부의 적극적 역할 모색

-북핵 이슈가 미중간 복합적 이해관계에서 다뤄지면서 한국의 존재

감 및 역할 왜소

-한미공조 활용한 대미 설득과 남북관계 이용한 대북 설득, 그리고

한중 협력 통한 대중 설득이 선순환으로 결합해야 북핵문제 해결

위한 한국의 적극적 역할 가시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내건 양대 전제조건인 평화협정체결 및 불

가침선언 등은 상호 협력과 신뢰가 구축된 뒤에 가능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남북 간의 분명한 입장 차이를 조율하고, 관련

국들과의 공조를 여하히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북핵문제를 풀어

가는 1차적 관건

 ‘동아시아 패러독스’ 극복
-박근혜 정부의‘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아시아 역내 국가들 간

의 상호의존성 증가에도 불구 정치안보 분야의 실질적 협력은 미

미한 이른바 ‘아시아 패러독스’에 벗어나 역내 국가들 간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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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축적→신뢰의 구축→협력의 심화를 이루겠다는 것

-이는 결국 역내 안보 및 경제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역내 국가간

의 공동의 컨센서스를 형성하기 쉬운 비 안보·경제 이슈에서 협

력을 증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박근혜 정부의 동 구상은 남북 간의 산적해 있는 현안들 중 상대

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하기 쉬운 연성 이슈에 대한 논의와 협력을

우선 모색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같은 경성 이슈에 대해서는 6자회

담을 비롯한 양자 또는 다자간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때 가능

-박근혜정부가 ‘동아시아 패러독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주요 행위자가 동아시아 협력에 대해 어떤 인식에 기

초하여 접근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

-미국과 중국은 공히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자국의 영향력의 극대화

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지역에서 다자협력의 추구가 용이

치 않음을 시사

-다만 한국 입장에 우선적으로 논의해볼 수 있고, 이슈를 선점할

수 있는 사이버테러에 대한 공동대응, 기상협력,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안전 이용 등과 같은 연성이슈를 적극적 활용이 필요

-아울러 한국이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 간 안보협력의 모색하기 위

해서는 기존의 미국과 일본 등과의 파트너십에 지나치게 치중했다

는 점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과의 협력을 통한 다변화 모색

-박근혜 정부의 이러한 접근을 통해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바

탕으로 이들 국가들과 고위급 군사교류 내지 군사훈련의 상호통보

및 참과, 비전통안보 이슈와 관련된 상호 군사협력 내지 정보교류

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

 남북관계의 주도권 공방

-박근혜 정부 집권 5년 동안 대북정책의 방향이 될‘제2차 남북관

계발전기본계획’을 확정 발표(201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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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과‘실질적 통일준

비’를 2대 목표로 제시 및 이를 달성키 위한 10대 중점 추진과제

를 설정

-특히 10대 중점 추진과제에는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때 만들어

진‘제1차 기본계획’중 10.4선언 관련 조항인‘서해평화협력특별

지대설치’와‘평화체제수립’등의 추진과제를 삭제하고 대신‘개
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북핵문제 해결’을 명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동계획을“단절계획, 대결계

획”이라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2013.11.14.)
-북한의 이러한 반발은 이번 기본계획에 지난 1차 기본계획의 핵심

이었던 10.4선언 관련 중점추진과제들이 삭제되고, 대신 북핵문제

해결, 북한 인권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기 때문

 북핵문제와 개성공단 문제가 관건

-향후 남북관계는 이 기본계획을 둘러싼 남북 간의 주도권 공방으

로 전개될 가능성 농후

-특히 이번 제2차 기본계획 추진과제 중‘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

화’와‘북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추구’가 가

장 핵심적 과제로 부각될 전망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는 곧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추동력을 확보하며 국민적 공감

대를 형성 도모하는 관건이며, 북핵문제 해결을 남북관계 발전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의 성패도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

북한의 위장된 평화공세 무력화

-북한 김정은 체제가 미국과 조건없는 대화 재개를 강조하는 기저

(基底)에는‘핵경제 병진노선’이라는 국가전략의 추구 일환

-이 과정에서 북한이 당국간 대화 제의, 자진 납북했던 우리 국민

6명을“인도주의적 차원”임을 강조하면 송환하는 등 유화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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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세를 펼치는 데에는 경색국면을 지속하고 있는 남북관계가 미

국과의 대화, 또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걸림돌이 된다는 전략적 판

단에 기초

-물론 이러한 북한의 의도의 또 다른 이면에는 자신들의 의도대로

남북관계를 이끌어갈 수만 있다면 현 국면에서 유화적인 관계를

형성, 유지하는 것도 무방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굳이 남북관계

개선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도 존재

-박근혜 정부의 확고한 원칙에 바탕한 대북정책인 구체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북한의 위장된 평화공세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선제적 대응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유연성도 필요

■ 남북관계의 선순환 통한 신뢰 프로세스 추진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문제 해결의 병행

-박근혜 정부는 지난 9월 북한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돌연

연기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남북관계의 선순환을 비교적 낙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억지력이 필요하지만, 평화를 만드는 것은 상호 신뢰가

쌓여야 가능”하다며 신뢰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를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러한 인식에 바탕한 것

-집권 2년차에 접어들 박근혜 정부가‘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실

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의 관계설정

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남북관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 지를 전략적으로 고려할 필요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좁은 의미에서 남북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북핵문제의 해결을 명시적으

로 강조하지 않을 뿐 핵문제의 해결 없이는 남북간의 신뢰 구축도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인식에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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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가 다시 6자회담 내지 북미 양자간 대화의 틀에서 논의되

는 상황이 도래하면 사실상 남북관계는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종속

변수화 될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다는 점에서도 박근혜 정부가 한

템포 빠른 선제적 조치를 취해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문제 해결을

병행시키며 이니셔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전략적 고려

가 요구

-그간 북한이‘통미봉남’전략을 취할 수 있었던 데에는 우리 정부

의 전략과 대응의 실패 측면도 있다는 점을 냉철히 파악하고 대응

책 마련하는 것이 절실

남북정상회담 통한 신뢰프로세스 추동력 확보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순방에 앞서 언론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의 가

능성을 언급한 바 있는데, 단순히 원론적 차원의 언급이 아닌 실

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북한에 휘둘리지 않고 남북관계를

선순환적으로 풀어 가는데 효과적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간 신뢰를 제도화할 수 있는‘기회의 창’으
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한반도 신뢰구축과 이를 통한 신뢰프

로세스의 구체적 성과도출의 첫단계

-이명박 정부때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지만 상호불신과 우리 사

회의 내부적 갈등만 키웠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 가급적 투명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면서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지금처럼 남북간 경색국면이 장기간 지속되어 상호 불신이 심화되

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더욱이 북핵문제를 다룰 6자회

담 재개여부가 가시권 안에 들어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남북정상

회담은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동시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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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고한 원칙에 기초한 유연한 대북 접근

-박근혜정부가 확정 발표한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의 일관된

추진과 병행하여 북한의 오해와 반발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조

치 강구

-예컨대, 북한도발로 취해진 5.24조치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얻어

투명한 출구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모색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북한이 이에

적극 호응하도록 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조치

-애초‘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취지는 남북관계를 예

측가능한 로드맵을 통해 진전시켜나가자는 것이지, 이것이 성문화

된 족쇄로 작용해서는 곤란

-따라서 큰 틀에서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을 박근혜 정부의 임기

동안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각론적으로는 국회의 동의와 지원을

바탕으로 탄력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남북관계발전을 도모하는데도

효과적

-남북간 당국간 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트랙 1.5 
또는 트랙 2 방식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 및 민간 공동체가 참여토

록해 폭넓은 여론수렴과 정책반영을 도모하는 것도 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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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개발시기 개발 수준 개발 의도 포기시기  포기 사유

리비아 70-03 농축우라늄

16kg
이스라엘 및

미국의 공격방어
2003년 미국 압박(PSI) 및

카다피 암살 공격

우크라이나
냉전

시기

ICBM 176기,
핵탄두1,240개 미-소 냉전 1994년 체제전환 및

강대국의 안전보장

남아공 70-93 핵폭탄 6개 소련 지원 앙골

라의 공격 방어
1991년

체제전환 및 외부

위협 소멸(앙골라
주둔 쿠바군 철수)

Ⅳ. 국제사회의 비핵화 추진 사례 분석 및 평가

1. 핵 포기 사례 분석

■ 핵 포기 사례 비교

1) 리비아 : 제재와 협상에 의한 핵폐기

■ 리비아의 핵개발과 국제사회의 압박

 
 1980년대 미국과의 대립 속에 HEU를 중심으로 한 핵무기 개발계획

에 착수하였으나,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함.
  - 주변국가들로부터의 안보위협은 없었으나,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개입을 억지하고 중동에서 이스라엘과의 대립을 주도하는 정치적

위상 제고 목적

미국의 대 이라크 군사적 압박

  - 美國, 리비아 대통령궁 및 핵 의심 시설 폭격(1986.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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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시행정부의 강경책과 사담후세인 체포 등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 리비아의 핵포기 과정

 팬암기 폭발사건(1988.12) 이후, 미국과의 관계개선 시도과정에서 핵

무기 계획 포기

  - 리비아가 팬암-103기 폭파에 연루된 정보원 2명(압둘 바셋 알 메

그라히, 알 아민 할리파)을 네덜란드 법정에 인계(사우디아라비아

의 중재) → 이에 대해 미국은 UN의 대리비아 제재해제 방침에

동의

  -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리비아에 대해 팬암기 사건의 희

생자에 대한 리비아 정부의 보상을 제시 → 이를 리비아 정부가

수용

  - 리비아는 사망자 가구당 1,000만$씩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보상급 지급을 국제적 제재해제와 연계, 즉 보상금을 일괄지급하

지 않고, 리비아에 대한 UN 경제제재가 풀릴 때 400만$, 미국의

경제제제 해제가 실행되면 400만$, 미국이 테러지원국에서 리비아

를 삭제하면 200만$로 나누어 지급

  - 이후 미국은 리비아에 대해 WMD 포기를 요구 → 2003.3월부터 영

국의 중재로 비밀협상 진행 → 핵계획 포기 선언

 카다피, 핵포기 선언 및 IAEA 감시하 美英 전문가들 리비아 핵시설

철거(2003.12.19)
  - 20㎏의 HEU와 1,000톤의 우라늄광석 농축물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핵포기를 선언

  - △모든 핵 및 화학프로그램의 폐기 △모든 핵활동을 IAEA에 공개

△사거리 300km이상, 탄두중량 500㎏ 이상의 모든 탄도미사일 폐

기 △NPT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국제적 사찰의 수용과 추가적 조

치에 합의 △모든 화학무기 재고와 탄약을 제거하고 화학무기협약

에 가입 △모든 활동을 검증할 사찰과 모니터링을 즉각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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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미국은 ’04.4.24 대리비아 경제제재 조치를 완화하고 트

리폴리에 연락사무소 개설 발표

  - ’04.9.21 미국은 대리비아 통상금지, 미-리비아 항공운항 금지, 미
국내 리비아 정부자산 동결, 리비아산 석유수입 금지 등을 해제

   * 다만 테러지원국 명단, 군사 및 안보물품 거래 제한 등은 유지

 
■ 핵폐기 사유 및 평가

 
국제사회의 대 이라크 군사적 압박 및 불법 WMD 거래 금지 조치

  - 美英 군함, PSI에 의거 공해상에서 원심분리기 탑재 리비아向 화물

선 나포 (2003.10)
  - 군사력이 열악, 美國과 이스라엘의 군사공격시 보복공격 不可
     * 당시 리비아는 병력 약 15만, WMD 미보유

  - 地政學的 위치가 北韓과 相異, 군사공격시 自國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강대국이 부재

유엔주도의 경제 재제에 의한 경제난(리비아의 취약한 경제구조)
  - 국가 재정 고갈 및 만성적인 실업(92~98년 경제성장률 1%미만)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기술적 한계 인식

  - 핵개발연료 및 부품은 확보됐지만, 기술문제로 장기간 시간소요

전망

리비아 지도부를 설득시킨 영국 외교관들의 끈질긴 노력

  - 강경 일변도의 미국과는 다른 유연한 협상력을 발휘하여 불신을

해소

  - 英國의 주선으로 美 CIA와 카다피간 직접 비밀협상, 2004년 美-리

비아 국교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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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다피의 젊은 자녀들의 영향력

  - 유럽 등 서방문화 경험이 있는 자식들의 직·간접적인 권유

 리비아의 핵포기 선언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장기화 △미국과의

신뢰 형성 △영국의 중재 △비공식적 협상 등이 상호 작용한 결과

  - 또한, △핵개발 성과의 미약 △이라크 전쟁의 목도 등도 영향

   ⇒ 결국, 핵계획을 포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

2) 남아공화국 : 인종차별 정권 종식과 외부위협 소멸로 자발적 핵폐기

■ 남아공의 핵개발 배경

 남아공의 대내외적인 정치안보위협 대응 관련, 전략적 억지수단으

로서 핵무기 개발 추진

  - 70년대 중반, 아프리카內 소련의 영향력 증대로 대외 안보환경이

급격히 악화, 인접국인 모잠비크(1975.6)와 앙골라(1975.11)가 독립

직후, 친소국가로 전환되어 쿠바군이 앙골라에 5만명, 모잠비크에

1천명이 진주

 남아공의‘인종분리정책(apartheid policy)'에 대한 국제적 압력 대처

필요성(인종분리정책 :‘48-‘59사이에 구체화된 흑백 분리정책으

로서, 흑인백인간 참정권/결혼/주거지/교육 등을 차별화 하는 정책) 
→ 서방세계로부터 고립 증대

  - 소수 백인정권의 대내적 정권 취약성을 지역강국(regional power) 
으로서의 대외적 위상제고로 보전(補塡)하려는 정치적 의도

  - 자국 인종정책에서 비롯된 재래식 군사전력 증강의 한계성 인식

(軍내 흑인 비율 증가시 소소 백인정권의 위협 증대 우려)
    * 병력 : 74년 핵개발 당시 50,500(백인위주로 편성)
             99년 병력은 143,400(백인 : 흑인 = 1:4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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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진영으로부터의 고립 탈피 및 국제 핵비확산체제를 주도하는 미

국의 관심 유도 필요(일종의 ‘벼랑끝 전략’ - brinkmanship  strategy) 
  - 미국의 NPT 가입요구를 남아공이 거절하자, 미국과 프랑스는 남아

공에 대한 핵연료 수출을 중지, 남아공은 유사시 외부의 지원 곤

란 인식 자체 핵무기 개발 착수

  - 76년 미국은 同 정책의 철폐를 위한 압력수단으로, SAFARI 연구용

원자로의 핵연료 제공 중단 ⇒ 남아공은 독자적 핵기술/          
연료 확보난에 직면

  - 77년 11월 UN의 對남아공 무기수출금지 제재 결의안 채택 등으로

남아공의 국제적 입지 약화

■ 남아공의 핵개발 과정

 미국은 2차 대전중‘맨하탄 프로젝트(최초 핵무기 개발 계획)’의
우라늄 공급원으로 남아공을 선택, 美남아공간 우라늄 농축기술 공

동 개발, 남아공은 미영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위해 양국에 우라늄

공급

  - ‘57.7월 IAEA 가입 및 미국과의 원자력협정 체결로 다수의 과학

자/기술자를 미국에 파견 교육훈련 실시, ‘65년3월 미 기술지원

의 연구용원자로(SAFARI)건설

  - 미국은 남아공의 NPT 가입을 종용하였으나 남아공이 미제의를 거

부함으로써, ‘76년 이후 미남아공 협력관계 단절, 미국의 농축우

라늄 제공 중단 이후 프랑스도 對남아공 핵연료 수출 중단

 1974 Vorster 수상은 핵무기 프로그램 개시와 함께 지하핵실험장

건설을 승인, 이에 따라 1976년부터 칼라하리 사막에 2개의 핵실험

장을 건설하였으나, 1977년 소련 정찰위성이 탐지 후 미국에 통보

→ 미국, 소련, 프랑스의 공동압력으로 폐쇄

  - 1978.12 80% 순도의 HEU 생산, 1979.9 아프리카 남안에서 우라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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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을 이용한 최초 핵실험 실시함 당시 미국 정찰위성은 짧고 강력

한 2개의 섬광을 탐지(2~4KT규모 추정) 이에 대해 남아공 해군중

령“섬광이 남아공-이스라엘의 실험암호명인 Operation Phoenix에
의해 발생했다”고 증언하여 이스라엘의 연계 가능성을 암시

    * 80년초 이스라엘은 디모나(Dimona) 핵발전소용 우라늄 550톤 구

입 대가로 핵탄두 위력 증대기술을 남아공에 제공(이스라엘 ’
하레츠‘ 신문.’97.4)

 이후 1982.12 핵폭탄 제조에 성공한 이후, 1989년까지 핵무기로 투

발가능한 6개의 핵폭탄을 제조 완료

■ 남아공의 핵폐기 및 사찰

 89년 8월‘드 클라크 대통령’은 남아공의 국제사회 고립 해소를

위해 인종분리정책과 함께 핵무기 프로그램 중단 검토를 지시

  - 89.12월 원자력위원회, ARMSCOR사, 국방부 등으로 전문가 그룹

구성, 핵무기 해체방안 수립(동시에 고농축 우라늄 생산도 중단)
  - Y-Plant 가동 중단(90.2.1) → 핵무기 해체 시작(90.7) → 핵무기 해

체 완료(91.6/핵무기 6발을 비밀리에 해체)

 91년 7월 NPT 가입 및‘91.9월 IAEA 전면안전조치협정에 서명에

이어 동년 11월IAEA 핵사찰 수용(핵사찰 총 115회 수용)
  - IAEA는 92.8월부터 칼라하리(Kalahari) 사막의 핵무기 시험장 등을

현지 조사한 결과, 80년대 말까지 12-24개의 핵폭탄 제조가 가능

한 양의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해 왔다고 공식 발표(‘93.3)

 93년 3월 드 클라크 남아공 대통령은 의회 연설시 핵무기 개발 및

폐기 사실 공식 발표, 화생방무기 개발/지연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법을 제정(‘93.8)하여 핵기술의 군사적 전용을 제도적으로 차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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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 클라크 대통령의 의회 연설 내용은 ① 과거 74-90년까지 6기의

핵무기를 생산보유하였으며, 현재 전량 폐기되었고 개발정보도 모

두 파기, ② 핵무기는 10-18KT 위력의 우라늄탄이었으며, 공격목

적이 아닌 단지 핵억지전략의 의도로 개발, ③ 핵무기 개발프로그

램에 약 1천명이 종사하였으며, 그 중 400여명이 직접 프로젝트에

가담

 93년 9월 국제 핵전문가들은 남아공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결론

■ 남아공의 핵폐기 사유 및 평가

 흑백화해를 추진한 개혁 마인드의 클라크 대통령 집권(‘89.9)후 정

치적 안정 증대와‘인종 분리 정책’폐기 및 백인 통치 종식에 따

른 조치

  - 소수 백인통치의 종식이 불가피한 시대적 상황하에서, 흑인국가의

핵보유시 아프리카내 他 흑인국가 및 불량국가(rogue states)로의

핵기술 이전 등 핵확산 가능성 우려

  - 인종차별 정치체제였지만 야당이 존재하여 점진적인 민주화 과정

을 통해 평화적인 체제 전환 달성

  - 내부적으로 1989년 보수적인 Botha 정권이 물러나고, 진보성향의

de Klerk 정권이 수립된 것도 영향

아프리카 공산권국가들의 남아공 위협 감소

  - ’88.12.22 남아공-쿠바-앙골라 간 평화회담 개최 및 조약 체결로

△나미비아의 독립 인정 △쿠바군 5만명이 앙골라에서 철수 등이

실현 → 국제적지역적 안보환경 개선

  - 적대관계인 앙골라 주둔 쿠바군 5만명 철수 및 남아공-쿠바-앙골

라간 휴전협정 체결(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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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서방진영의 지속적인 압력과 건설적인 포용정책 병행 결실

  - 채찍 : 무기수출금지, 인종차별 비판, 지속적인 핵비확산체제 참여

압력, 올림픽 참가 거부 등

  - 당근 : 미·남아공간 외교관계 개선, 강한 경제제재에 대한 영국과

프랑스 등 불참 등 등

자체능력으로 핵무기 개발보유 및 자발적 폐기 실시, IAEA 사찰 수

검에 적극협조 및 대통령의 핵개발/폐기 사실 공개 발표, 서방국의

포용정책 등 주변 안보환경의 개선과 흑인국가의 핵보유에 대한 우

려 등이 주된 이유

3) 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벨로루시 : 미·소 START와 미국의‘CTR
구상’

■ 핵폐기 과정

우크라이나 등의 경우는 자체개발이 아니라, 舊소련 붕괴 과정에서

自國 영토에 남아 있는 핵무기 보유

  - 우크라이나는 ’91년 소련 해체 당시 자국내에 176개의 핵탑재 대

륙간 탄도탄(ICBM)과 약 1,840여개의 핵탄두를 보유

  - 당시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독립을 인정치 않는 러시아 극우

파 대두 △크리미아 반도도네츠크주 등을 둘러싼 러시아와의 영

토 분쟁 △핵포기 보상 지원액에 대한 불만 △핵 강국으로 남고

싶은 욕망 등으로 인해 의회를 중심으로 핵포기에 대한 반발 여론

대두

  - 이후 Kuchma 대통령의 적극적인 설득과 국제사회로부터의 안전보

장과 경제지원을 조건으로 핵 비보유국으로 NPT 가입

미국은 1992년 구소련의 해체로 신생독립국가에 방치된 핵무기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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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핵폐기 과정 >

 o '92.5 우크라이나, STRAT(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1 조약상 의무(미소간
전략 핵무기를 7년간에 걸쳐 각각 30%와 38% 감축)를 준수하겠다는 취
지의 Lisbon 의정서 서명

 o '93.3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회담시 전략핵 폐기에 원칙적 합의

 o '93.11 우크라이나 의회 Lisbon 의정서 비준시, 비핵국가로 NPT에 가입하기로
한 조항 유보(’94.2 유보철회)

 o '94.1.14 미러우크라이나 3국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핵폐기

및 보상, 우크라이나 주권 인정 등에 합의

 o '94.11  우크라이나 의회 NPT 비준
 o '94.12  CSCE 정상회담 시 미국, 러시아, 영국, 우크라이나 4국 정상간 「우크

라이나의 NPT 가입과 연계된 안전보장 각서」 서명
 o '96.6   Kuchma 우크라이나 대통령, 핵무기 폐기 완료 발표

전한 제거 및 이동을 위해“Nunn-Luga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Program"을 추진

  - 총 24억 달러의 비용을 소요, 4,800여기의 핵무기를 제거

카자흐스탄은 초기에 1967년 이전에 자국 영토 내에서 핵실험을 했

었다는 점을 근거로 NPT에 핵보유국으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

었으나, 미국의 설득으로 핵포기에 동의

우크라이나는 제거 전 세계 3위 핵보유국이었으나 1992.5 자발적으

로 핵무기 제거를 결정

  - 당시 176개의 핵탑재 ICBM과 약 1,840여개의 핵탄두를 보유

  - 1992.5 리스본 의정서 서명 : START-Ⅰ 조약상의 전략핵무기 감축

의무를 이행

  - 1993.11 우크라이나 의회는 리스본 의정서 비준 시, 비핵국가로

NPT에 가입하기로 한 조항을 유보했으나 1994.2 동 유보를 철회, 
1994.11 NPT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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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1.14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 사이 체결된 협정에 따라

   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발전용 핵연료 100톤 제공, 이를 위해

미국은 러시아에 6,000만 달러를 제공

   ② 우크라이나는 10개월 이내에 200개의 핵탄두를 자국 외로 반출

  - 이후 우크라이나는 미국과의 각서에 따라 MTCR을 수용하였으며, 
1996.6 모든 핵탄두가 제거되었음을 발표

   * 미국은 그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4,700만 달러를 제공

  - 2002년 1월 모든 전략폭격기가 제거러시아로 이전비군사적 용도

로 전환되고, ICBM 사일로가 파괴됨으로써 완료

   * 카자흐스탄에 대해서는 “Project Sapphire"라는 비밀작전으로

1994.11.23 HEU를 미국으로 이송

■ 핵폐기 사유 및 평가

자체 개발이 아닌 舊소련의 붕괴과정에서 인수한 핵무기로 舊소련

및 동구권 안정을 위해 강대국이 전폭적으로 협조

  - 1994년 美國러시아英國은 우크라이나와“핵 확산금지 조약가입에

관한 안정보장 각서”체결로 안전보장 약속, 주변국에 대한 안보

불안 및 우려 불식 계기 마련, 우크라이나에 대한 다자안전보장

제공 후, 보유 핵무기 전체 러시아에 이관

  - 미러우크라이나 3국 정상 공동성명(‘94.1)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할 준비가 되었다고 명시(START-I 조약
발효 및 우크라이나 NPT 가입시의 보장내용 열거)

  -‘94.12 CSCE 정상회의에서 미국, 영국, 러시아는「우크라이나의

NPT 수락과 연계된 안전보장에 대한 각서(Memorandum)」서명발

효, 이후 프랑스중국도 우크라이나와의 쌍무적 관계차원에서 우크

라이나의 안전을 보장

  - 클린턴 정부시절 美國의 비확산 정책은 부시 행정부와 달리 보상

을 전제로 한 예방적 방위전략에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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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舊소련으로부터 분리 독립후 우크라이나 군부 및 보수주의자들은

러시아의 침공으로부터 自國의 보호를 위해핵무기 지속 보유 주장

국제 사회 편입을 위한 경제적 지원 확보 및 미국의 실질적인 경제

지원 노력

- Nunn, Lugar 美 상원의원은 경제/에너지 지원을 통한 舊소련국가

의 핵확산을 막기 위한 법안(Nunn-Lugar   Initiative)마련(1991년)  
-원자력 발전소용 대체 핵원료 우크라이나에 제공(1억 달러 상당)
-미국은 ‘Nunn-Lugar Program’에 기초하여 우크라이나 핵 폐기

비용으로 최소한 1억 7천 7백만 달러 지원을 보장했으며, 향후 총

6.7억불 지원

-핵폐기 비용과는 별도로 1억 5천여만 달러 상당 경제지원 약속

-구소련 국가들에 대해 원유천연가스를 국제시세로 수출하겠다던

방침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하여 공급

-핵폐기 후 독일, 일본, 네덜란드 등 14개국이 지하격납고(silo) 폐
쇄, 핵오염지역 재생, 의료품 지원 등을 통한 간접적인 경제보상

조치를 취함.

체르노빌 원전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상존

이들 나라는 주변국이나 지역적 문제로 인해 직접적인 안보위협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핵무기를 보유할 적극적 동기가 미약

  - 또한 신생독립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자본이 절실한 상황에서 핵무

기를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보다 포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더 크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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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개발 차단 실패 사례 평가

■ 핵보유국(nuclear weapon state) 지위관련 개념 정리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 장치를 제조하고

폭발한 국가 (NPT 제9조 3항, 핵무기 보유국)
  - NPT상 지위 : 핵무기핵물질의 IAEA 신고 및 검증 사찰 의무 면

제, 합법적 핵물질 생산 보유, 군사 목적 핵활동 보장

국제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국가는 5대 핵국(미 러 영 불 중)에
한정되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不인정

  - 제6차 NPT평가회의(‘00. 4월)시 인도 파키스탄에 대한 '핵보유국' 
또는 '어떠한 특수지위'의 확보도 不可 확인

반면“nuclear club/nuclear family”란 통상 5대 핵국을 지칭하나 학

자에 따라 ‘핵보유 의혹국’또는‘잠재 핵보유국’을 포함시키거

나 등 지칭

  - 예) 고르바쵸프 前 소련 대통령 WSJ('07.1.31) 기고문, 北 핵실험후

‘welcome to the nuclear club’제하 이란 일간지 기사 보도내용

■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의 핵확산에 대한 국제적 제재

국제법적으로 NPT 未가입 국가의 핵무기 개발보유는 해당국가의 주

권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아님

다만, UN헌장상 국제 평화안전을 위협파괴하는 핵확산 활동에 대해

UN안보리의 경고제재 결의 채택 및 시행

- 98년 인도 파키스탄 핵실험 당시 UN안보리 결의안 1172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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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인 도 파키스탄

핵실험 시기
1차(74.5.18)
2차(98.5.11 3회, 98.5.13 2회)  98.5.28 5회, 98.5.30 2회

개발 배경
주변국 안보위협

국제적 위상제고

주변국 안보위협

경제적 문제 해결

개발 과정
소련 및 중국지원

2차례의 핵실험

미국 및 캐나다 지원

자체 핵능력 개발

미국과의 관계
전략적 이해관계 고려 적극적

제재 자제

미국의 필요성과 이해 관계

고려 양면적 관계 형성

NPT/IAEA
가입여부

未가입 (핵보유국 지위 不可) 未가입 (핵보유국 지위 不可)

특 징

선제 핵타격 지양

‘억지’를 강조

실질적 핵보유국 인정

재래식 전력 보완

‘공세적 방어전략’ 적용
실질적 핵보유국 인정

또한, 핵 확산 방지를 위한 각 국가의 국내법, 양자다자협정 등을 통

해 제재 추진

- 98년 인도 파키스탄 핵실험시 미국의 국내법(글렌 수정안)에 의거

제재 실시

-미국은 인도파키스탄에 대해서는‘핵무기제조기술의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핵실험 및 핵무기 보유선언’을
방지하는 선에서 대응

■ 인도와 파키스탄 핵개발 사례 비교

1) 인도의 핵개발 성공과 미·인도‘핵협력 협정’

■ 인도의 핵개발 배경 및 경과

인도의 핵무기 보유 배경

  - 초기에는 군사적 목적이 아닌 국제적 위상 및 경제개발을 위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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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원 확보(부족한 전력 생산) 차원에서 접근

  - 중국과의 전쟁에서 패한 이후(‘62), 중국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핵무기 보유 적극 검토(국내지지 여론 확산)
  - 특히, 중국의 핵실험(‘64.10.16), 수소폭탄 실험(‘65), 인공위성 발

사 (‘70) 등에 자극, 본격적인 핵무기 개발 시작

  - 인도-파키스탄 전쟁시(‘72.11) 美 7함대 파견 압박에 대한 충격

  - 소련의 붕괴에 따른 안보 버팀목 상실 관련 핵무장 본격화

인도의 핵무기 개발 경과

  - 54. 5.14, 미국,‘평화를 위한 원자력 프로그램’에 의거, 인도에

원자력 연구의 기반 제공

  - 55년, 캐나다로부터 Cirus-40Mw 중수로 도입

  - 56년, 40Kw급 연구로 가동 및 100Kw급 중수 원자로 자력 제조

  - 58년,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위한 장비 획득

  - 74년 1차 지하 핵실험 실시(12~15kt 규모의 플루토늄탄)
    * 인도 핵실험에 미국의 對인도 경제제재 부과

  - 98.5, 지하 핵실험 실시/성공(5차례중 1회는 수소폭탄)
    * 미국, 인도의 비핵화를 목표로 핵실험 중지, 군사용 핵물질 생산

중단 요구, 보상으로 민수원자력 협력을 제시하였으나 인도는

‘군사용 핵주권 포기 不可’입장 고수

■ 미·인도 핵협력 협정  체결

인도와 미국과의 관계

  - 미국은 인도의 핵개발 과정에 적극적 제재 및 압력 未행사, 인도

의 소련 및 중국과의 정치·경제적 유대에 기인

  - 인도의 2차 핵실험시 국내법(글렌 수정안)에 의거 제재 실시

  - 부시 행정부 들어 미국의 남아시아 전략적 파트너 로 관계 형성, 
중국 견제 역할 수행

  ※미국은 인도와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고려 적극적 제재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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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핵시설 및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군수용(8)/민수용(14)으로 구분,
    민수용 핵시설을 IAEA에 신고
 ② 민수용 핵시설에 대해 IAEA 안전조치협정/추가의정서에 서명
 ③ 인도의 단독적인 핵실험 유예를 지속

 ④ 다자간 핵분열물질감축조약 (FMCT)의 체결을 위해 노력

 ⑤ 농축 및 재처리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 비보유국에

    기술이전 방지 및 국제적인 비확산 노력 지원을 재확인

 ⑥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협조 및 핵공급그룹 (NSG)지침  
    준수를 통한 핵물질 기술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약속

추진 경과

  - 05.7.18, 미·인도「민간 핵협력구상」추진 합의

  - 05.12.~’07.7, 양국간 5차례의 실무협상회의 진행

  - 06.3.2, 양국 대통령간「핵협력협정」합의(협정내용 구체화)
  - 06.12.18, 부시대통령의「미·인도 평화적 핵에너지협력법안」서명

  - 07.7.27, 양국간「민간 핵협력협정」최종 타결, 08.10.3 최종 서명

미국의 對인도 핵정책 전환 배경 및 의도 분석

  - 국제안보전략 환경의 변화 및 인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따라 미

국은, 인도와의 전략적 이해관계(對중국 견제)형성 및 인도의 경제

적 잠재력 고려, 핵시설 및 기술 관련 수출기반 모색에 기인

  - 인도의 핵무기 개발수준규모 및 비확산 가능성 등 현실 고려‘핵
강국’수준으로 현실적으로 폐기가 불가하여 실질적인 인정 및 일

부 핵시설이나마 비확산체제內에서 관리하는 것이 비확산체제의

유지에 부합

  - 인도의 경제개발 관련 원자력발전 시장의 급팽창 예상, 원자력 발

전소 건설을 위한 핵연료/장비/기술 등의 안정적 수급 추구로 미국

이 비확산을 이유로 인도 시장을 포기시 경제적 실익 확보 不可
  - 인도사례는 NPT 未가입국 인도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 를 사실상

인정하고, 평화적 핵이용을 위한 핵협력을 제공함으로써 국제 비

확산체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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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印 핵협력 구상 과 국제 비확산체제 위반내용

  - 핵 비확산 조약 (NPT) 정신 및 규정 위반으로 美-印 핵협력 협

정 은 사실상 인도의‘핵무기국’지위를 인정

  - NPT 제5조는 평화적 핵이용권 보장을 위하여‘비핵무기국’인 조

약 당사국에 대한 핵기술 물질 제공을 허용하고 있으나, 인도는

조약 당사국이 아니므로 인도와의‘민간 핵협력협정’체결은 제5
조 위반

  - IAEA 안전조치협정 추가의정서 는 핵기술의 군사적 전용을 방

지할 목적으로 체결되는데, 미국이 인도에게만 군사용과 민수용으

로 구분,‘민간 핵시설’에 대해서만 안전조치협정 와 추가의정

서  체결에 협조하는 것은 형평성 위배

  - NSG 제4조의 Safeguards 규정은 수입국이‘모든 방사능 물질’과
‘특정한 핵분열 물질’에 대해 IAEA와 안전조치협정(Safeguards)
을 체결할 때에만‘민감품목’을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미국의 인도에 대한 핵물질 및 핵기술의 이전은 NSG Guideline 
위반으로, NSG의 결속력 이완 및 국제비확산체제의 추진력을 약화

시키는 결과 초래

  - 인도와의 민간 핵협력을 위해서 미국은 민감한 핵기술 핵물질의

대외이전을 통제하는 다수의 국내법(핵에너지법, 핵비확산법, 무기

수출통제법, 핵확산방지법 등을 예외적으로 적용, 대통령의 ‘양해

권한’확대 필요)

2) 파키스탄의 핵개발 성공과 미국의 양면적 대응

■ 파키스탄의 핵개발 배경 및 경과

파키스탄의 핵무기 보유 배경

  - 1971년 인도와의 전쟁 패배가 핵무기 개발의 도화선, 군사력 강화

요구 증대(국민적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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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의 핵실험 단행(‘74년)에 자극을 받아 핵무장 필요성 고조

  - 파키스탄의 국제적 지위 제고 및 경제적 문제(에너지) 해결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 경과

  - 65년, 美, 제공 연구용 원자로(5Mw 고농축우라늄 원자로) 가동

  - 72년, 캐나다 공급 125Kw급 원자로 설치(연 55kg 플루토늄 생산)
  - 73년, 대규모 핵 재처리시설 관련 佛과 협상 진행(국제적 반발로

계약취소)
  - 75년 독일에서 압둘 카디르 칸 박사 귀국, 핵개발 가속화,
  - 84년 농축우라늄 개발 성공 및 핵개발 지속 발표

  - 86년, 핵무기 장치 생산 관련 기술·재료 확보

    * 파키스탄은 주로 밀수와 암시장을 통하여 핵개발을 지속

  - 98.5.28~31, 6차례 지하 핵실험 실시(6~13kt 규모)

■ 미국과의 관계 및 대응 평가

파키스탄에 대해 미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양면적 대응

  - 1979.5 파키스탄에 대해 경제군사적 원조를 단절하였으나, 1981년
구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1979.12)에 대응하여 6년 동안 농축우

라늄 제재 적용을 해제하고 대규모 경제군사적 원조 제공

  - 또한 1985년 Pressler Amendments를 제정하여 파키스탄에 대한 원

조감축을 규정하였으나, 1989년 파키스탄에 대한 원조와 무기판매

를 허용하는 증명서를 교부하고, 1995년에는 Pressler의 조항을 무

효화하는 Brown Amendments를 제정

    * Pressler Amendments : 파키스탄이 핵폭발 장치 미보유 및 핵보

유 위험성의 현저한 감소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원조 및 정부

군사판매 중단

  - 1998년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실시하자 미국은 Glenn amendment에
의거 경제군사적 원조를 다시 중단하였으나, 9.11테러사건 이후 파

키스탄을 아프카니스탄 전쟁수행을 위한 frontline state(영공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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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제공 등 협력)로 인식하고 다시 각종 제재를 해제

 미국이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 첫째, 파키스탄의 전략적 중요성 고려

  - 둘째, 밀수 또는 암거래 등 비정상적 경로를 통한 핵무기 보유 가

능성 경시

  - 셋째, NPT 미가입국에 대한 국제적 통제 장치 미비

  - 넷째, 경제제재의 비효율성(소련, 중국, 이란 등과 접경)
  - 다섯째, 아프카니스탄 사태로 인한 군사적 개입 실기

3) 이스라엘의 핵보유와 미국의 묵인

■ 핵무기 보유 배경

주변 아랍국으로부터의 안보위협에 대한 억지수단

  - 1970년 기준, 아랍국가연합과 비교 시, 병력은 5:1, 전차는 2.8:1, 
항공기는 2.8:1로 열세

NATO나 일본과 달리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을 얻는데 실패

  - 미국은 이스라엘에 핵우산을 제공하게 될 경우, 주변 아랍국을 자

극하여 반미-친소 아랍연합체제가 출현하게 될 가능성을 우려

1998.10 “미사일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로부터 이스라엘의 보호를

보장”하는 합의각서를 체결하였으나, 동 합의각서에도 기술협력과

외교적 지원만 언급되어 있을 뿐, 미국의 군사적인 지원이나 개입에

대한 언급은 없음.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보유를 추진한 1950~60년대는 핵확산 방지에

관한 통제체제가 결여되어 있었던 점도 주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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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무기 개발 추진 경과 및 평가

이스라엘의 핵무기 개발 추진 경과

  - 1948 벤 구리온 수상, 핵무기 개발 필요성 천명

  - 1949 핵무기 연구소인 Weizmann Institute 설립
  - 1952 국방부 산하에 원자력위원회 설치

  - 1957 프랑스와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 1958 네게브 사막의 Dimona에 연구용원자로 및 재처리시설 착공

  - 1962 30MW 용량의 Dimona 원자로 가동 개시

  - 1968 본격적인 플루토늄 생산 지시

  - 이후 매년 2~5개의 핵무기를 생산해온 것으로 추정

이스라엘 핵무기 능력 평가

  - 이스라엘의 핵무기 개발 사실은 1986.10 런던 선데이 타임스지가

Diomona의 원자력기술자였던 Mordechi Vanunu가 공개한 자료들을

근거로 폭로하면서 알려짐.
  - 이스라엘은 핵무기 보유를 공식 언급하거나 핵실험을 한 적은 없

으나, 1970년대에 핵무기를 완성했으며 현재 100여개 이상의 핵무

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샤미르 총리는 1991년 걸프전 직전, “이라크가 화학무기로 이스

라엘을 공격한다면 가공할만한 최악의 보복을 하겠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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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개발 차단 진행 사례 현황

1) 이란의 핵개발 현황과 국제사회의 대응

■ 이란 핵 개발 및 핵문제 진행 경과

 이란의 초기 핵프로그램 개발

  - 1959년 팔레비(Shah Pahlavi) 정권이 TNRC(Teheran Nuclear Research 
Center)를 설립하며 시작, 58년 IAEA 가입, 

  - 1960년대말에는 미국으로부터 5MWt급 연구용 열중성자로를 도입, 
1968년 NPT 가입 서명

  - 1974년에는 원자력청(AEOI:Atomic Energy Organization of Iran)을
설립하고, 전문가 150여명을 확보

  - 1979년 이슬람혁명 발생으로 팔레비 국왕 실각 후 핵개발과 관련

된 프로그램은 중단

  - 89년, 이란-러시아 핵기술협력협정  체결, '92년,  5MW원자로 및

27KW 소형 중성자로 가동개시

 이란 핵문제의 발생과 진행경과

  - 2002년 이란의 반정부단체인 이란저항국민협의회(NCRI : National 
Council of Resistance of Iran)가 이란 나탄츠(Natanz) 우라늄 농축

시설 및 아락(Arak) 중수생산시설 등 IAEA 미신고시설을 폭로

  - 06.12.24, UN안보리 對이란 제재 결의안(1737호) 통과

  - 07.3.24, UN안보리 2차 이란 제재결의안(1747호) 채택

  - 08.3.3, UN안보리 3차 이란 제재결의안(1803호) 채택

  - 10.4.9, 아마디네자드 이란대통령, 첨단원심분리기 개발 발표

  - 10.6.9, UN안보리 4차 이란 제재결의안(1929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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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안보리의 1~4차 대이란 제재 결의안>
구
분

1차
(1737호, 06.12.23)

2차
(1747호, 07.3.24)

3차
(1803호, 08.3.3)

4차
(1929호, 10.6.9)

제
재
대
상

개인:야흐하 라힘
사파비 이란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
등 12명
기관:이란원자력청
등 10개

개인:모르테자
레자이에 이란
혁명수비대
부사령관 등 15명
기관:Bank Sepah 등
13개

개인:모하마드
레자 나크디 혁명
수비대 준장 등
13명
기관:카베흐
원심분리기 제작사
등 12개

개인 : 1~3차 대상
40명 포함 총 41명
기관 : 이란혁명
수비대 및
이란국영 해운회사
소속 단체 등
1~3차 대상 35개
포함 총 40개 단체

주
요
내
용

이란의 핵 농축, 
재처리 활동 및
중수로 관련
프로젝트 중단

핵, 탄도미사일
관련 물질 및
기술이전 금지

제재 대상의 자산
동결

이란으로부터 무기
및 관련물자의
조달 금지

이란정부에 대한
무상원조, 
재정지원 및
양허성 차관의
신규약정 중단

자산동결 대상
추가 지정

제재 대상의
여행제한 요구 및
제재위에 여행제한
관련 사항 신고

핵 관련 이중용도
품목 및 무인 자동
항공수단 관련
품목의 공급, 판매
또는 이전 금지

이란과의 교역을
위한 수출, 신용, 
보증 또는 보험을
포함한 공적 재정
지원의 신정 약정시 
핵활동에 지원되지
않도록 주의

자산동결 대상
추가 지정

이란의 해외
우라늄 채광 및
핵·미사일 관련
통제 품목·기술
생산 사용과
관련된 이익 취득
금지

대이란 이전 금지
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이란행발
모든 화물에 대해
자국내 항구·공항  
공해상 검색 촉구

이란 핵확산
민감활동  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우려가 있는 금융
제재 범위
확대강화

사
후
조
치

60일 이내 결의
이행 결과 보고

불이행시 추가
제재 경고

60일 이내 결의
이행 결과 보고

불이행시 추가
제재 경고

60일 이내 결의
이행 결과 보고

불이행시 추가
제재 경고

60일 이내 결의
이행 결과 보고

제재위 활동
지원을 위한 1년
임기의 전문가
그룹(8인) 설치

  - 10.7.1, 오바마 미 대통령, 포괄적 이란제재법 서명, 보름 뒤 금융

제재 대상 포함한 시행세칙 발표

  - 11.6.12, 이란 20% 농축우라늄 50kg 이상 생산 발표

  - 11.12.31, 오바마 미 대통령, 강력한 이란제재 방안 포함된 국방수

권법 서명

  - 12.1.4, 유럽연합, 이란 석유 금수계획 잠정 발표

  - 13.11.24, 이란 핵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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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P+1(5개 상임이사국+독일)
6개월간 핵프로그램 중단 축소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 추가

건립하지 않음

5% 이상 농축우라늄 생산 중단

(5% 미만은 생산 가능) 
20% 농축우라늄 희석

중수로 건설 중단

IAEA 등 국제기구 이란 핵시설

상시 사찰

이에 대한 대가로 서방 70억 달
러 가량 대이란 제재 해제

 (석유관련 해외자산 42억달러
동결 해제, 자동차·석유화학
제품 수출 제재 중단, 금·귀
금속 거재 제재 중단)
이란 약속파기 경우 즉시 제재

복원

■ 이란 핵문제의 평가와 전망

 이란 핵문제에 대한 평가

  - 국제사회는 핵비확산 차원에서 이란의 핵개발이 주변 아랍국들의

핵무장을 부추겨 중동지역의 불안정을 조성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중동평화 로드맵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을 우려

  - 또한 미국은 이란을 자국의 중동정책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하고

이란이 이라크내 반정부 단체를 지원, 미군의 입지를 좁히고 아랍

세계의 주도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

  - 이란은 IAEA 사찰관들의 사찰을 수용하는 등 자국의 핵개발이 평

화적 목적의 합법적인 핵개발임을 강조

 이란 핵문제에 대한 향후 전망

  - 이번 협상타결에도 불구하고 6개월 시한부라는 측면에서 불씨는

내재되어 있음,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핵무기 개발을 완전히 중

단할 것으로 예단하기는 어려움

  - 단순히 경제압박을 풀어보겠다는 의도로만 보기는 어려우나 일단

이란의 협약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동 여러나라들 사이에 회의적

인 반응이 존재함. 특히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에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라고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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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기존합의 및 이행 평가

 o 새로운 북핵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기존 북핵해법 및

논의에 대한 반성과 평가가 진행되어야 함.

1.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1) 배경

 1991년과 1992년 사이, 남북이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탈냉전 시대

남북관계를 새롭게 규율하기 위한 남북기본합의서 타결을 모색

 북한 핵 활동 의혹을 풀기 위한 북한 내 핵시설 사찰과 관련된 국

제적 요구 증가

   - 북한은 이에 대해 남한 내의 핵 철수, 팀스피 리트 군사훈련 중

단, 비핵지대화 창설 등으로 대응

 그러나 1991년 11월, 남한 내 전술핵의 철수가 공표되고 12월 18일
‘핵부재선언’이 발표되면서 북한도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

구에 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됨

   - 1991년 여름과 가을 사이, 한국과 미국은 남한 내에 배치된 전술

핵의 철수 문제와 관련하여 협상 진행

   - 1991년 8월 7~8일, 김종휘 당시 청와대 안보수석은 하와이에 서

미국의 당시 국방차관 폴 월포위츠와 회동, 월포위츠는 김종휘에

남한 배치 전술핵 철수를 최종 통보

   - 부시 대통령은 같은 해 9월 27일(한국 시각 9월 28일), 남한 내의

전술핵 철수를 공식 발표, 
   - 같은 해 12월 5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서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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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후인 12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어떤

형태로든 핵무기는 더 이 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핵부재 선

언’

 북한은 비핵화를 선언하고 국제핵사찰을 받아들임으로써 미·북관

계를 개선하는 발판으로 삼으려는 의도

2) 경과 및 내용

 남북 간에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대표접촉 이 1991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판문점에서 개최

 북한은 그동안 주장해 오던 비핵지대화 주장을 접고, 우리 측의 비

핵화 선언에 응하게 되었으며, 합의된 내용을 이듬해 1992년 1월
20일 남한의 정원식 총리와 북한의 연형묵 총리가 서명하고 남북고

위급회담 6차 회담에서 2월 19일자로 발효

   - 이후 내부절차를 거쳐 1992년 2월 19일 회담합의서와 함께 발효

   - 선언문에는 양측은 남측이 주장했던 "국제원자력기구 핵관련 절

차 이행명시" 조항과 "북측의 핵공격 가상 군사훈련금지" 조항을

모두 제외

 비핵화 공동선언은 전문과 6개 조문으로 구성.
   - 모두 총 6개항으로 이루어진 이 선언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사

용 등에 대한 일체 금지(1항),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2항), 핵
재처리에 관한 시설을 비롯 우라늄농축 시설 보유 금지(3항), 남
북 핵통제공동위원회를 통한 상호 사찰(4항), 발효 후 1개월간 남

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 운영(5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이와 별도로 남북기본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를 위한 부속합의

서 제18조에도 이를 성실히 이행, 준수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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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1992년 1월 20일)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6.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결과

 이렇게 채택된 비핵화 공동선언은 6차 남북고위급회담 에서 기본합

의서와 함께 효력을 발생

   - 이에 앞서 1992년 1월 30일, 북한은 우리와 미국의 요구대로 핵

안전조치 협정에 서명을 마치고, 북한 핵 시설에 대해 국제사찰

을 수용하여 당시로서는 핵 문제에도 해결의 가닥

   - 또한 남북 간에는 핵통제공동위원회가 가동 되어 사찰대상 선정, 
사찰 절차와 방법을 담은 규정을 채택하기 위한 협의 개시

 그러나 1년 후 북한은 한미 합동 팀스피리트 훈련과 국제원자력기

구(IAEA)의 특별사찰 강행에 강력히 반발하며 핵확산금지조약(NPT)
에서 탈퇴할 것을 선언함으로써 이 비핵화 공동선언은 그 의미를

사실상 상실

   -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임시 핵 사찰을 실시한 결과로 영변의 2
개 의혹 시설에 대한 추가 사찰을 요구하였으나 북한이 이를 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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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년 3월 핵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1차 핵위기

가 발생

 비핵화 공동선언은 북한이 이를 파기함으로써 선언에 그치고 있지

만 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게 그 이행과 준수를 요구하는 명백

한 준거가 되고 있으며,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규탄 및 제재 결

의 시에도 중요한 근거로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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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네바 합의

1) 진행경과

■ 1994년 제네바 합의로 북핵문제 단락, 핵동결 및 경수로 사업 진행

‘93.3월 북한의 NPT 탈퇴 선언, ’93.5월 유엔안보리 결의에 이어, 
’93.6월 이후 1년 반에 걸쳐 진행된 미북 회담 결과 ‘94.10.21 제
네바합의 타결

-북한이 흑연 감속로 및 관련 핵시설(플루토늄 생산)을 동결하고

해체하는 대가로 미국이 북한에 연간 중유 50만톤 제공, 2003년까

지 경수로 1,000MWe 2기 제공 주선, 미북 관계정상화 등 약속

제네바 합의에 의거, 북한의 5개 핵시설 가동 중단 및 IAEA에 의한

감시 유지

- 5MWe원자로(영변), 50MWe원자로(영변), 200MWe원자로(태천), 방
사화학실험실(영변), 핵연료 제조공장(영변)

‘95.12-’97.6 경수로 공급협정 및 일부 후속의정서 체결, 97.8월
이후 경수로 발전소 건설 공사 진행

- 2003.11월말 공사 중단당시 34%의 공정 진행, 총 공사비 46억불
(한국 32.2억불, 일본 10억불, 미국 3.8억불) 중 29.9%인 13억 7천
9백만불 집행 (한국 : 9억 9천 7백만불, 일본 : 3억6천5백만불, EU: 
천7백만불)

‘98년 Time지 금창리 지하핵시설 의혹 제기, ’99년 美 방문단 현

장 방문(‘99.5.18～24), 핵개발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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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수로 사업 관련 미북간 이견 노정

‘00.3월 클린턴 행정부, 우리측에 경수로를 화력발전소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우리 정부가 반대하자 더 이상 미거론

‘00.6.18, 북 외무성 담화, 경수로 지연으로 AF의 운명이 경각에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에 대북 적대정책 포기와 경수로 지연에 따

르는 전력손실 보상 요구

‘01.6.6 부시 대통령, 핵미사일재래식 무기 등 3개 의제를 내용으

로 하는 미북 대화 제의

-  ① 제네바 합의 개선, ②검증 가능한 미사일 개발 규제 및 미사

일 수출 금지 ③덜 위협적인 북한의 재래식 군비태세

대북 핵사찰 시기 관련 IAEA와 북한간 이견 노정

-핵사찰에 최소 3-4년 소요되므로, 경수로 상당부분이 완료될 때

(‘05.5) 핵사찰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02. 5월 사찰개시

필요

-북한 : 핵사찰은 3개월이면 충분하므로, 조기 핵사찰 불필요

■ 2002년 10월 북핵문제 재발

‘02.10.3, 제임스 켈리 美특사 방북시 북한의 HEU 핵프로그램 시인

     → 10.17, 한미는 同 사실을 공동발표(명백한 미북 AF 위반행위)

이후 KEDO의 대북 중유 공급 중단조치 결정(11.14), 북한의 핵동결

해제 조치(12.21), IAEA 사찰관 추방(12.31), NPT 탈퇴(‘03.1.10), 
5MWe원자로 가동 (’03.2.26) 등으로 사태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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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 가

제네바 합의는 북미간 관계정상화를 포함한 최초의 포괄적 접근이

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북한의 핵동결과 폐기를 북미, 남
북관계의 정상화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시키지 못하였음.

   - 제네바 합의는 북한의 핵동결을 이끌어 냈지만 미국과 북한의 절

충적 타협의 산물로서 한계를 내포

   - 북한의 과거 핵활동 규명 시기가 상당부분 뒤로 늦춰질 수밖에

없었고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가능성, 50MWe 및 200MWe
에 대한 통제수단도 구비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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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19 공동성명

1) 9.19 공동성명 주요 내용 (‘05. 9. 19)
조 항 항   목 세  부  내  용

제1항

한반도 비핵화 이행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을 포기하고, NPT 복귀

/IAEA 안전조치 복귀

한국, 미국의 남한내 핵무기 부재 확인

미국, 핵/재래무기에 의한 북한 침략/공격

  의사 不보유 확인

비핵화에 따른 상응

조치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 존중

적절한 시기 경수로 제공 문제 논의

제2항

6개국간 행동규범 UN헌장의 목적과 원칙, 국제규범 준수

동북아냉전구조 해체
미·북 관계정상화 추진

북·일 관계정상화 추진 

제3항
경제협력 및 대북에

너지 보상

한국, 200만kw 전력제공 제안 재확인

5자, 대북에너지 지원 용의 천명

제4항

한반도 및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안정의 

제도화

동북아에서 안보협력 증진 방안/수단 모색

별도 포럼에서 직접 당사자들간 한반도의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협상 개시

2) 평 가

제네바합의가 과거핵의 논지를 남겼다면, 9.19 공동성명은 과거핵, 
Pu, HEU 모두를 대상으로 철저한 폐기(CVID)를 요구

 
9.19 공동성명은‘나쁜행동에 대한 보상은 없다’는 원칙 적극 고

수 흔적

-제네바합의에서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

진을 제시한 반면, 9.19 공동성명에는 원칙제시 수준에서 그침

-제네바합의에서 미국은 중유제공이라는 상당한 부담을 감수,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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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선언에는 직접 부담 조항 未명시

 
제네바합의에 비해 9.19 공동성명은 북핵문제 뿐 아니라 평화체제, 동
북아 다자안보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나,

-원칙에 대한 합의에도 불구, 이행순서 등 구체적 이행방안 未결정

■ 긍정적 측면

북핵문제의 해결목표 및 원칙을 담은 공동성명 채택에 합의함으로

써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단초 마련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

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북한 주권존중, 평화공존, 미북관계정상

화 등을 약속함에 따라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 대
외 신인도 증대 등으로 외국인의 對韓 투자 확대 기대 가능

■ 부정적 측면

북핵문제 해결목표와 원칙에 대한 합의에도 불구, 이행순서 등 구

체적인 이행방안은 아직 미결상태인 바, 
-향후 6자회담에서 이행순서(sequencing) 문제를 놓고 미북의 입장

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북한에 의한 사태악화 가능성 상존

-한미일은 북한의 핵동결 및 폐기 진행정도에 따라 상응조치를 제

공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관련국이 상응조치를 먼저 제공할

경우 핵폐기에 돌입한다는 입장

북측 요구로 한국이 비핵화공동성명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및 배치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우리 영토내에 핵무기가 존재하

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준수이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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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된 바, 
-북측이 이를 빌미로 우리 영토내 미군기지 등에 대한 일방적 사찰

을 요구해올 가능성 배제 곤란

-이 경우 비핵화공동선언의 비대칭적 적용 문제, 주한미군 사찰 허

용문제 등을 놓고 남남갈등 및 한미갈등이 우려됨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문제를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북한

은 경수로 제공을 핵폐기의 전제조건으로 주장함으로써 접점을 찾

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

또한 미북이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

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 것과 관련,
-북한이 미북 관계 정상화를 북핵 폐기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해올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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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13 합의 주요 내용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조치

구 분 북측 조치 여타국 조치

초기

단계

30일

이내

<실무그룹(W/G) 가동 개시>

① 한반도 비핵화(중국)

② 미 북 관계정상화

③ 일 북 관계정상화

④ 경제 에너지 협력(한국)

⑤ 동북아 평화 안보체제(러시아)

60일

이내

<영변 핵시설 폐쇄 봉인>

∙5MWe/50MWe/200MWe원자로

∙재처리시설, 핵연료 제조공장

<IAEA 사찰관 복귀>

∙감시 및 검증 활동

<핵포기 대상 모든 핵프로그램

목록(list) 협의>

<긴급 에너지 대북지원>

∙중유 5만톤 상당

<미 북 양자대화 개시>

∙외교관계 수립 협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개시 및

對적성국교역법 종료과정 진전

<일 북 양자대화 개시>

∙평양선언에 따라 관계정상화

다음 단계

<모든 핵프로그램의 완전 신고>

∙사용후 연료봉 추출 Pu 포함

<모든 현존 핵시설의 불능화>

∙흑연감속로 및 재처리시설 포함

<경제 에너지 인도적 지원>

∙중유 95만톤 상당

초기조치 이행 이후 6자 장관급회담 개최

직접 관련 당사국들의 별도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협의

2007년 3월 19일 제6차 6자회담 개최

※ 비용분담에 관한 합의 의사록  (Agreed Minutes on Burden Sharing)
- 美·韓·中·러는 ‘평등과 형평의 원칙’에 기초하여 대북지원

분담 합의

-동일 원칙하에 일본의 참여 기대 및 국제사회의 참여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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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3 합의 주요 내용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

구 분 주 요 내 용

비

핵

화

불능화

북측, 9.19/2.13합의 에 따라 포기 예정인 모든 현존 핵시설 불능화

 - 연내 영변 3개시설(5MWe원자로, 재처리, 연료제조공장) 불능화 완료, 
구체 조치는 전문가 그룹의 권고에 따라 수석대표들이 채택

미국, 불능화 조치 주도 및 초기 비용 부담

 - 2주內 전문가 그룹 방북

신고 북한 : 금년내 모든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

비확산 북한 : 핵물질, 핵기술, Know-how의 비확산 공약 재확인

양

자

관

계

미·북
미국 : 테러지정국 해제/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진전에 대한 공약

을 상기하며 ‘미·북 관계정상화 W/G회의’에서의 컨센서

스를 기초로 북측조치와 병행하여 공약 이행

일·북 일·북은 평양선언에 따라 신속한 관계정상화 노력 경주

  - 양측간 집중적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조치 모색

대북 경제·
에너지 지원

중유 100만톤(旣제공 10만톤 포함) 상당 경제·에너지를 인도적 지원

  - 세부사항은 ‘경제·에너지 W/G’에서 최종 결정

6자 외교

장관회담

6자 외교장관회담을 적절한 시기에 북경에서 개최 재확인

  - 의제 협의를 위한 6자 수석대표회의 사전 개최

■ 평 가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9.19공동성명의 완전 이행을 위해

‘한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단계 조치’에 합의한 데 의의

-제네바합의의‘동결’및 2.13합의 의‘폐쇄봉인’을 넘어선 ‘불
능화 조치 이행’으로 북핵문제 해결에 진일보

-미북/일북 관계 진전 가시화를 통해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 위

한 대외여건 조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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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 상당부분 입장 수정을 통해 합의문 채택에 협력한 바, 신고불

능화 연내 이행의지 확인으로 한반도비핵화 달성 가능성 점증

-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주요 의제가 되는 것을 피하고, 
경협과 평화체제에 주력하려는 의도

<북핵문제 관련 6자회담 합의문간 관계>

9.19공동성명

2.13합의

(초기단계조치

: 북핵시설

폐쇄/봉인

10.3 합의

(2단계조치

: 신고 /

불능화)

새로운 합의

불능화 이후

단계 조치 :

완전한 폐기

07.12.31

입
구

한반도
비핵화
출구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
동북아
다자간
안보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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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 협상의 교훈

1) 북한의 이해관계 파악 필요

북한은 핵을 보유하는 것이 핵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 안전을 위협한

다고 확신할 경우에만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점임

-특히 김정은 세습정권의 최후의 보루로서 핵무기가 강조되는 이상

핵은 체제의 존폐와 병립하여 존재하게 될 것임

-최근 북한 내 경제분야에서는 사회주의 내에서의 시장경제도입, 즉
경제관리 개선 및 민생우선 등을 강조함으로써 분위기가 호전되고

활기도 있는 것으로 보임

-나진-선봉특구 개발 등도 더디지만 나름 성과를 내는 가운데 대외

투자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군부가 차지하였던 지위와 이권 등이 당과 내각으로 이전되고 있음

최근 북한 내부의 변화는 경제적 요인이 촉발한 바 북한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능력을 강화시켜 최고의 억지력을 갖춘 후 재래

식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국방비를 감축하고 유휴 자본

과 인력을 경제분야에 더 투자하겠다는 것으로 인식됨

-국방력을 경제부문에 투입하는 것은 북한 시스템상 가능한 일이나

군수경제가 민간경제로 전환되는 사이의 안보공백을 핵개발로 메우

겠다는 논리임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재제 해소 등 대외관계 개선이 필요한데

핵보유국으로서 대외관계 개선이 얼마나 가능할지는 미지수임

-비용문제에 있어서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대량살상무기 개

발을 지속하겠다는 논리도 국제사회에서 설명이 되지 않음

2) 중국과의 협력 필요

일부에서는 중국이 왜 북한을 강하게 제재, 압박하지 않는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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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을 제기하며 중국의 대북정책이 이제는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

지만 이는 중국의 입장을 간과하는 일방적 주장일 뿐임

-중국이 북한 핵개발로 인해 대북압박에 동참은 하지만 북한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임

-중국의 북한 포기로 인해 북한이 붕괴될 경우 그 모든 후과는 중국

이 짊어져야 하며 따라서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임

-한반도 비핵화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최우선 순위인 것은 분명

하지만 한국, 미국과는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임

-중국의 역할은 북한의 핵보유를 나무라는 역할 뿐 아니라 한편으로

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나가야 하는 것이며 이것을 인정하는 바

탕 위에서 중국과 협력을 해 나가야 함

3) 다양한 수단의 사용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한 후 6자회담이 주춤하던 시기에 미국의 의회

조사국(CRS)은 2006년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간선거 결과

의회판도가 바뀔 경우 대북정책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예

측을 한 바 있음

-북한의 핵실험 이후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상유지에서

부터 군사적 조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6
자회담을 통한 대화지속과 대북 압박의 병행이 가장 유효한 해결책

이라 결론지었음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견지되고 있는 방법론 역시 제재와 압박-
대화와 협상의 투트랙(two-track) 방식임. 다만 미국과 한국 등은 대

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며 대화와 협상은 북한의 진정성

있는 핵포기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바 대화와

협상재개를 위한 조건은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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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재를 위한 제제가 되어서는 안되며 강력한 억지력을 갖추

고 대북제재의 효과성을 기하되 제재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기

제로 활용되어야 함

-과거의 비판처럼 제재가 자칫 대화거부와 북한 붕괴를 유도하는 강

경론의 도구로 활용되어서는 안됨

-우리는 대화와 압박을 균형있게 병행함으로써 김정은 앞에 놓여진

다른 선택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함

4) 일관성 유지

그간 북핵협상은 어떤 치밀한 전략에 의해 추진된 것이 아니라 북한

이 NPT 탈퇴, 재처리시설 재가동, 핵실험 등 핵위기를 조성하고 이

런 위기 국면이 발생한 이후에야 미국은 사후적이며 대응적인 반응

조치로서 북핵협상에 응하는 태도를 보여왔음

- 1994년 5월 북한이 임의로 핵연료봉을 추출하여 전쟁위기가 발생한

이후에야 제네바 합의가 타결되었으며 2006년 10월 제1차 북핵실험

도 2.13 합의를 촉진시킴

-이렇게 위기국면에서 북한은 벼랑끝 전술을 펼쳐왔고 급하게 합의

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음

-무엇보다 북한은 20년동안 일관되게 북핵입장을 견지해 왔는 반면

미국과 한국 등은 정권과 정책이 계속 변동되어 왔음

-우리 사회내의 이념갈등, 정당간 갈등, 정부내 강경파와 온건파의

갈등 등은 20여년간의 북핵정책에 투영되어 왔는 바 북핵정책의 일

관성 유지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음

5) 협상당사자간의 신뢰

미국과 한국 등은 북한과의 협상과정에서도 늘 한편으로는 북한의

체제전환과 붕괴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왔고, 북한은 이들과 늘 자신

들에 대한 압박과 정권교체를 꾀한다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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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이를 핵합의 이행을 지연시키는 명분으로 이용한 바, 합의

와 파기과정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신뢰의 부재는 핵문제 해결을 어

렵게 한 요인으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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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가칭 “한반도 그랜드 플랜” 구상

1. 목 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창의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북한도 핵무기 보유를 통해 끝장을 보려하고 미국도 더 이상 과거

의 반복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함

-현재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한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과거와

같은 방식의 6자회담도 거부하고 있음

-북한은 결국 어차피 핵을 협상용으로 활용하여 군축 및 평화협정

체결과 연계시키려 할 것임

결론적으로 6자회담 등 기존 논의, 북한의 핵보유 포기 가능성, 미국

식 협상체계의 한계, 평화체제와 통일, 동북아 안보협력체 구성 등을

감안하면서 현실적인 비핵화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함.
-제네바합의, 9.19 공동성명에서 논의된 내용, 그랜드바겐에서 제시

한 내용 등을 고려하면서‘그랜드 플랜’을 수립관련국과 협의

개시

■ 그랜드 플랜의 주요 내용

  o 비핵화가 미북간 신뢰의 문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남북간 신뢰

문제, 동북아 평화 협력이 국제사회간 신뢰 조성의 문제라는 점에

서‘신뢰’를 매개로‘비핵화-신뢰프로세스-동북아 평화협력’을
한 채널로 융합

   - △기존 비핵화 채널의 모든 협의 요소와 쟁점 등을 도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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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요소, △동북아 평화협력으로

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요소 등을 모두 배열하여 일괄타결과 단

계적 조치들을 구성

   -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궁극적으로

는 비핵-평화지대 설정, 동북아 평화협력체를 목표로 전개

     * 통일문제는 남북간 첨예한 대립이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평

화체제의 최종목표를‘통일지향적 평화체제’로 설정

  < 그랜드플랜의 주요 골격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남북간 신뢰)

⇔

비핵화 구상

(북미간 신뢰)

⇔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국제사회간 신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경제공동체(경제연합)

일괄타결 및 단계적 이행

북미관계 정상화

동북아 평화경제협력체

다국간 협력안보체

남북대화 및 남북정상

회담 추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정치군사 신뢰구축

DMZ 세계평화공원 건설

‘비전 코리아’ 추진

한미/한중/한미중 대화

6자회담 재개

6자 정상선언 추진

평화체제 협상 개시

국제공조체제 유지

역내 연성이슈 협력

동북아 다자안보 대화

동북아시아 경제협력,

유라시아 경제협력

서울 프로세스 추진

 
< 그랜드플랜의 3대구상 연계전략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비핵화 구상

동북아 평화

협력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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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 도

한국정부로는 비핵화를 위해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 이해국가들간

의 국제공조를 선순환적으로 연결시켜 나가는 지혜가 요구됨

-북한이 미국과의 담판에 올인하고 미국은 중국의 대북우회 압박강

화를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는 더욱 심해

지고 있음

-국제화가 심화된다고 조급함 때문에 북핵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

로 풀겠다는 인식은 비현실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음

-노무현 정부 시절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한미동맹의 괴리를 가져왔

으며,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이나 선핵-후남북관계 추진논

리는 북한의 통미봉남을 가져왔음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 발전, 동북아평화를 위해 논의의 테이블에

는 현실적으로 국가별 핵심, 중심, 지원 역할 구분이 필요한 상황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는 미북, 한중, 일러의 역할 구분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에는 남북, 미중, 일러의 역할 구분

-동북아 안보협력에는 G2인 미중을 핵심으로 남북일러 4국이 중추

와 지원역할 수행

3대구상 연계 전략 핵심 중심 지원

비핵화 미국, 북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

한반도 평화체제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

동북아 안보협력 미국, 중국 한국, 북한, 일본,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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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한의 핵이 우선 포기되어야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

인 바 어느 일방의 입장이 굽혀지기 어려운 형국임

-그러나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보유국, 개발국이 된 마당에 북핵문

제를 미국과의 양자협상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매우 복잡한 이슈가

되었음

-결국 비핵화, 비확산 및 평화체제 구축 등 모든 이슈를 하나의 바

스켓에 넣고 국제레짐의 카테고리 내에서 포괄적으로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음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이 핵선군정치 대신 선택할 수 있는‘비핵평

화체제’, 즉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동시에 연결시키는 데에서 해

법을 찾아야 함

과거 4자회담을 추진한 경험이 있고 클린턴 행정부내에서는 페리프

로세스가 가동된 바 있음

-미국 부시 행정부 내에서 평화협정과 종전선언 추진 문제까지 접

근한 적이 있는 바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님

-이를 위해 우선 한미간, 그리고 한-미-중간 3자 로드맵이 마련되

어야 하며 북한을 제외한 5자간 합의일치를 보아야 함

-로드맵은 북한의 핵포기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북한의 핵포기와

안전보장을 바꾸는 포괄적이며 동시적 교환방식이어야 함

-이러한 5자의 합의를 북한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비핵화를

논의하는 6자회담과 평화체제 문의를 논의하는 4자회담을 동시 병

행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임

- 9.19 공동성명은 선핵포기-후평화체제 논리에 따라 별도의 포럼

구성을 상정하고 있으나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동

시 병행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4자회담은 우리의 논리대로 남북이 중심, 미중이 보장하는 2+2 형
식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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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후 추진 가능한 협의 구도 >

3자 협의

→

5자 협의

→

6자

→

동북아 

다자안보체

(평화협력체) 

가동

한국→미국 

: 안전보장, 대북

  지원 방안 마련

중국→북한 

: 북한의 비핵화 

  조치 유도

6자회담 재개 前 

역할분담 논의

북한의 핵포기 결

단을 위한 5자간 

공조

6자회담 재개

4자

평화체제 

협상병행

비핵평화체제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5자간의 일치된 단합

과 북한 설득 노력임

-한국은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도록 유도하거나 혹은 반대로

북한과의 양자대화를 나가지 않도록 견제하면서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임

-중국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레버리지를 가동해야 할 것이며 북한

은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그 어떤 핵관련 조치를 중단함으로써 대

화 상대방으로부터의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임

-북핵문제는 그간 북핵협상과정에서 불거진 미사일 문제, 재래식

무기 문제, 경수로 제공 문제 등 관련 쟁점 등을 총망라하고 포괄

적으로 분류, 재구성하면서 관련국간 지속적이고 일치된 노력을

기울일 때만이 해결될 수 있을 것임

큰 그림을 갖고 북핵문제를 바라보아야 함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전략의 부재라기보다 북한 자

체가 가진 딜레마이자 한계라 할 수 있음

-북한이 핵개발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체제 생존에 있다고 할

때 국제사회의 신뢰회복을 통해 체제안전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될 경우 핵개발에 대한 집착은 줄어들게 될 것이고 개혁과 개방을

위한 분야로의 투입이 늘어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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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북핵 전략은 단순히 북핵문제 자체뿐 아니라 북한 체제의

변화와 한반도 주변정세, 통일 문제까지도 고려되면서 추진될 필

요가 있음

다만 이러한 큰 그림을 그리는데 있어 주변환경은 매우 가변적이라

할 수 있음

-미국의 아시아로의 복귀와 중국의 신형대국 형성, 동북아 국가들

간의 영토, 역사, 이념, 해게모니 등은 한반도 주변 외교를 펼치는

데 협력적 동력을 부여할 수도 있지만 갈등요소 또한 만만치 않음

-우리로서는 우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중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함

-한미동맹은 비핵화, 억제에 중점을 두는 것에서 벗어나 통일한국

의 미래비전 하에 한미동맹을 재정립하는 문제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야 함

-한중관계는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이 북한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

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러한 과정에서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대해 중국과 교감을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쌍무적 관계를 동북아 다자협력체와

조화시키는 문제들이 검토되어야 함

한반도의 평화를 동북아의 평화로 나아가 세계의 평화로 이어나가

야 함

-노무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구상과 6자회담, 그리고 박

근혜 정부 역시 동북아 다자협력체 구상을 상정하고 있음

-다만 동북아 역내 정세를 감안, 동북아시아에서 쌍무적 동맹관계

의 정치적 틀은 유지시키되, 그것들이 내포한 군사 중심적 성격들

을 최소화해나가는 데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야 할 것임

-이런 점에서 이른바‘서울프로세스’라고 일컫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비군사적 요소에서 출발하므로 군사 중심

적 성격을 최소화해 나가는 틀을 만들 맹아를 가지고 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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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

3. 이행방식과 기구

포괄적 접근에 따라 북한 비핵화-평화체제-동북아 평화협력의 협의

요소 들을 일괄 타결

    ⅰ) 북한 비핵화와 안전보장 문제의 동시적 교환

-북한 비핵화 결단과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확약

-북한의 핵동결-폐기(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와 미국의 안전

보장 조치간 '동시행동' 로드맵 마련

    ⅱ) 북한 비핵화 조치에 따른 대북 경제지원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행에 맞춰 대북 경제지원 추진

-남북경제협력, 유라시아 3각 협력 등 북방경제플랜 가동

-안보리 제재 조치 해제, 다국적 대북투자 및 경제지원플랜 가동

등

       * 가역 조치와 불가역 조치와의 관계성에 유의하면서 북한의 미

이행 강제수단 확보(안보리 제재조치의 단계적 이행)
    ⅲ) 비핵화-평화체제-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의 선순환적 접근

-비핵화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3가지 트랙이 동시병행적으로

이행

-북미/북일관계 정상화 등 수반

- 9.19 공동성명 working group 사례를 참고하여 세가지 트랙을

추동하는 별도의 이행기구 마련

일괄타결을 위한 주요 쟁점

-비핵화 트랙(기존 핵무기핵물질, 우라늄 농축 및 경수로 제공 문

제, 신고 및 검증, 사찰 방식, 북미북일관계 정상화 협상 등)
-남북관계 및 평화체제 트랙(주한미군 철수, 군축 등 상호위협감소

프로그램 가동 문제, 평화협정 체결 시기 및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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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평화협력 트랙(동북아 경제협력 사업, 다자안보대화, 서울프

로세스 추진 방안 등)

단계적 이행 조치

- 6자간 대타협(그랜드 플랜 실행 합의) 이후 북한 비핵화 조치를 3단
계로 나누어 구분하고 이에 상응한 조치를 동시이행 원칙에 입각

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3단계 이행방안 >

1단계

- 북한의 NPT 복귀, 비핵화공동선언․9.19공동성명 준수 표명, 핵

시설 가동 및 핵개발 중단, 핵실험-장거리 미사일 모라토리엄

-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불가침 및 종전선언

2단계

- 북한 핵프로그램(핵시설, 핵물질, 핵무기) 신고 및 검증가능한 폐기

- 경제지원 패키지 가동(비전코리아 프로젝트 등)

- 대북제재 완화․중단

- 북미/북일관계 정상화 협상 개시

- 평화체제 협상 개시,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

- 동북아 경제협력사업 추진, 다자안보 대화 개시

3단계

- 북핵폐기 달성

- 평화협정 체결

- 남북경제연합 구성

- 동북아 안보협력체 구성(서울 프로세스 추진)

1) 남북관계 관련 협의 방향

■ 비핵화에 상응하는 조치

비핵화-안전보장 대타협이후 대부분의 남북관계 조치들이 비핵화

트랙에 영향을 받으며 전개될 것임.
   - 우선 남북간 대규모 경제협력과 대북지원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에 편입되는 방식으로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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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핵화 조치에 따른 대북경제협력은 MB 정부때의 ‘비핵-개방

-3000’ 구상을 활용할 필요

   - 5.24 조치가 북한 핵개발에 대한 penalty 성격이 많은 만큼 대규

모 경제협력 및 교역을 위해 5.24 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간 협의가 개시되어야 함.
   - 남북경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남북경제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철도도로, 에너지자원, 농업협력 등을 추진

■ 남북정상회담 추진, 남북대화체 복원

비핵화에 대한 6자간 대타협 이전과 이후 남북정상회담을 최소한

두차례 실시할 필요가 있음.
-그랜드 플랜 제시 및 비핵화 대타협을 위한 남북차원의 독자적 노

력의 일환으로 한-미-중간 협의에 병행하여 남북정상회담 타진

-비핵화 대타협 이후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경제사회문화 등 다차

원적 남북간 협의채널 복원

  
남북기본합의서 체제를 원용,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 및 재래식 군

비통제, 군축 문제를 협의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설치

■ 비핵화-상응조치를 관장하는 별도의 기구 구성

북한의 비핵화 조치 검증 및 반대급부 이행을 계획-이행-감독할 추

진기구 구성

-특히 북한 핵폐기 과정의 검증, 경제적 반대급부 이행, 남북관계-
북미-북일관계 등 관계정상화, 평화체제 로드맵 이행,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 실현 등을 포괄하는 기구 필요

-가칭‘한반도 평화협력 기구’로서 국제기구화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각 분과기구(위원회, 사무국 등)를 두어 남북을 포함, 6자회

담 모든 참가국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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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자회담은 6자간 조치들을 결정하고 최종 추인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협력 기구는 이를 집행하는 형식이 되어야 할 것임.

<한반도 평화-협력 기구(가칭) 역할>

- 그랜드 플랜 및 6자 정상선언 이행

- 기타 6자회담 결정사항 입안 및 이행

- 분과 기구(위원회)

․비핵화 분과 : 북한 핵관련 조치 및 상응조치 감독

․평화체제 이행 분과 : 종전선언, 평화협정 협상

․한반도 인프라 개발기구 : 북한 재건프로그램 이행

․동북아 평화협력기구 : 서울 프로세스 입안 및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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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여국과 협의방향

  o 과거 비핵화 협상방안들이 동맹국은 물론 6자회담 당사국 사이에

서 공감대와 호응을 얻지 못했던 이유

   - 포괄적인 해법은 좋으나 그랜드플랜이 되기 위해서는 한미간 비

핵화 및 한반도 장래문제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마련한 이후, 이
를 구현하기 위한 포괄적인 추진전략(comprehensive strategy)을
중국 등 핵심 당사자들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나갈 필요

  o 따라서 그랜드플랜이 실제 협상과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유관

국간 이해관계를 사전에 조율하는 외교적 노력이 절실

   - 그랜드 플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공조와 중국의 협조, 
북한의 전향적인 수용, 여타국의 지지 등 확실히 담보되어야 함. 

  ⅰ) 한미간 협의

    - 한미간 비핵화, 북한 체제의 개혁개방 유도 방안, 평화체제 구

축,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 등에 대한 포괄적 공감대 확인

    - 이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미래, 아시아로의 회귀정책에 따른 대

중관계의 비전, 핵없는 사회 건설,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등 미국

의 핵심이익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

    - 특히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 확인과 대북 체제안전보장에 따른

북한의 장래와 연관지어 미국내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매우 중

요한 관건이 될 것임.
       * 이러한 프로세스는 한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결정될 사안인

바, 오바마 행정부내 선핵포기론, 전략적 인내론, 대북 불신파

들에 대한 설득노력이 전방위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음. 

  ⅱ) 한중간 협의

    - 중국은 비핵화를 위해 북미간 신뢰구축 및 관계정상화가 긴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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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입장인 바 비핵화-안전보장 교환방식에 대해 적극적일 가능

성

    - 다만 그랜드 플랜에 대한 북한의 수용 확보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라는 점에서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

    - 한편, 중국은 동 교환을 위한 세부이슈 확정에 있어 북한의 입

장에 동조하거나 소극적 혹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

는 바, 한-미-중 3자간 협의도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음.

  ⅲ) 5자협의 진행

    - 북한 비핵화의 핵심 당사국인 한미한중간 그랜드 플랜에 대한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일본, 러시아 등 5자 당사국간 의견일치 확

보

    - 그랜드 플랜의 수용성과 실천성을 강화하기 위해 5자협의 활성

화 필요(참여국간 철저히 조율된 조치만이 지난 북핵협상의 실패

를 피할 수 있을 것임)

  ⅳ) 대북협의 진행 및 6자회담 개최

    - 그랜드 플랜에 대한 북한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다차원적인 대

북협의 진행 필요

    - 남북접촉, 북미접촉, 남북미중 4자 접촉 등을 활성화하여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 확인 및 미국의 안전보장에 대한 확약을 통해 대

타협에 이르기 위한 초보적인 신뢰를 구축

    - 북한은 미국의 체제안전보장에 대한 불신 및 핵포기 의사를 쉽

게 포기하지 않을 것인 바, 남북한간, 북중간 대화설득 노력이 긴

요

       * 남북정상회담, 북중정상회담 등 가용한 수단을 활용, 정상차

원의 외교노력이 전개될 필요

    - 이러한 프로세스는 6자회담 개최 이전에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

하며, 6자회담에서는 이를 재확인하고 6자간 9.19 공동성명을 갱

신하고 새로운 비핵화 패러다임을 제시하는‘한반도 비핵화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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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6자회담 참여국간 이행조치에 대한 대합의(대타협)’을 이끌

어 내는 것이 바람직

    - 이를 토대로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체제 협상 개시를 알리는

‘6개국 정상선언’ 추진

※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대타협 : 6개국 정상선언(안)에 담길 내용

-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천명, 미국의 항구적 대북 안전보장

천명

- 비핵화 및 관계 정상화, 대북경제협력․지원에 대한 동시이행 원칙

-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개시

- 남북관계 정상화 및 남북경제공동체(경제연합) 구성

-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구성에 대한 비전

- 6자회담 정상선언을 이행할 기구 구성 등

■ 결 어

중국이 유래없이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며 한미간에

는 북한 비핵화 도출을 위한 현실적 해법이 부재한 상황

   - 한미는 진정성 확인전까지 6자회담을 거부하고 있으나 어떻게든 6
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에 대비하여‘그랜드 플랜’을 창안하고 미

중간 협의, 6자 당사자들과 협의를 개시하여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 북핵정책의 대변혁이 요구되는 바,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시급히 달성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

정, 통일의 initiative를 쥐기 위해서는‘그랜드 플랜’밖에 없다고

생각함

   - 문제는 동맹국인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수적인 바, 이는 미

국의 대북정책 전환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만큼 미국 설득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 될 것임.
   - 또한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남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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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하는 비핵화 프로그램에 쉽게 동조할지 문제

   -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는 비핵화 해법에 대

해 엄청난 파장과 남남갈등을 유발

북한이 당분간 핵을 포기하지 않고 핵개발을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큰 바 이러한 불편한 진실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추진

-핵무기는 비대칭 전력이며 대화와 협상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북핵불용과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한 억지태세 확보가 최우선적

요소

-이를 위해서는 한미연합확장억제수단의 운용이 북한의 핵위협별

시나리오에 따라 구체화되어야 하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운용을

거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전력 수단들도 구비되어야 함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해설자료에도 튼튼한 안보를

통한 정책 추진이 최우선 순위로 되어있는 등 북핵문제 해결에 있

어 강력한 억지력의 확보는 대북 협상에 있어서도 강력한 레버리

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재와 압박은 지속될 필요가 있

으나 북한이 자세변화를 보일 경우 이를 완화하는 유연성을 보일

수 있어야 함

-과거 남북교류와 협력이 무분별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지만 남북교

류와 협력이 북한 정권의 핵개발에 뒷돈을 대왔다는 식의 태도는

곤란

-남북관계라는 것은 단순히 북한 정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우리의 레버리지를 가져오고 무엇보다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통일준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다차원적인 북핵협의가

가능하면 의외로 급물살을 탈 수가 있으며 남북관계도 확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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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논의도 확산될 것임

-물론 정전체제를 한순간 평화체제로 전이시킬 수는 없으며 한반도

평화 나아가 통일프로세스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원심력과 구

심력이 존재함

-한미동맹관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 미북, 미중, 북중간의 이해

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키어 있어 일희일비할 수 없음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남북관계의 거대 변화는 늘 남남갈등을

심각히 유발해 왔다는 점이며 그 남남갈등은 대북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어렵게 하면서 내적 통합을 저해하였음

그간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의 발전이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도 대북정책이 정권의 교체 등 정치이념에 편승하는 특성

이 있었기 때문임

-박근혜 정부는 기존의 대북정책의 공과를 모두 계승하겠다고 천명

하였음

-어느 한쪽에 편승하지 않는 균형적인 정책만이 국민들의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고 북한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음

-정부로서는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면 새로운 한반도의 통일 시대

를 가져올 것이라는 비전 아래 국민들의 통합을 도모하고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해 나감으로써 남남갈등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게을

리 해서는 안 될 것임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반을 닦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접

근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조성되는 각종 난관을 헤쳐나갈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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